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 ①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철학과 담론 

일시 | 2012년 5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2012. 5. 262

프로그램

1부         『시민과 세계』10주년 기념식  

사회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인사 이병천『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축사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감사패 수여 전상직 참여사회연구소 이사

2부         『시민과 세계』10주년 기념 포럼      

발표1 시민학의 정립 : 시민적 권능확보의 학문적 토대

홍윤기『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발표2 시민적 진보의 이상과 조건

이양수『시민과 세계』편집위원

지정토론 김명인 『황해문화』편집주간

정근식 『기억과 전망』편집위원장

황정아 『창작과 비평』상임편집위원

종합토론

폐회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1차 포럼 3

목차

인 사 어떤 바람 / 이병천 4

발제1 시민학의 정립 : 시민적 권능확보의 학문적 토대 / 홍윤기 12

발제2 시민적 진보의 이상과 조건 / 이양수 42

토론1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포럼 토론문 / 김명인 82

토론2 한국 시민학 정립을 위한 10년의 성과와 과제 / 정근식 88

토론3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포럼 토론문 / 황정아 92

부 록 『시민과 세계』 역대 목차 96



2012. 5. 264

인 사

어떤 바람

이병천 / 『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강원대 교수

벗이여

그리운 벗이여

돌이켜 보면

바람이었네

거센 바람

시대라는 이름의 독한 바람

님들은 창살 안팎에서

피멍이 들도록 이 바람과 부딪쳤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그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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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들

어찌 이 바람을 피할 수 있었겠나

그놈의 몹쓸 바람

뒤켠에 선 우리도 놓아 주질 않았네.

<시민과 세계>라는 문패를 달고,

<시민적 진보>라는 깃발을 올린

이 잡지를 참여사회연구소 둥지에서

낳고 키운 건

9할이 그 바람이었네

이제 더 이상

냉전 진보

골방, 밀실 진보

나만의 독단 진보

오만한 진보

교조적 진보

통일지상 진보로는 안 된다

NL, PD는 낡았다

저항의 진보만으로도 부족해라는 생각이

있었네

광장의 진보

소통 공감의 진보

성찰적 진보

공공의 진보

희망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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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진보

대지에 뿌리 내리는 진보

시민 역량을 키우는 진보

평화의 진보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네

민중이

서민이

노동자가

시민이라는

새 이름을, 새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네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한 때는 문을 닫을 생각조차 했었지

홍일점 문순홍 박사가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네

그렇다고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네

좋은 벗들 만나

동고동락한 시간 생각하면

지난 10년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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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기만 하다네

이 모두가

귀한 글로, 물심양면으로, 손발로 애써 주신

벗들, 이웃들, 간사님들

노고 덕분이라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네

저 강물은

천년의 그 모습 그대로

유유히 흐르는데

또 바람이 부네

87년 민주화이후 벌써 25년인데

시장자유화로 민주화의 약속은

깨어지고 말았네

모두 일자리 불안, 삶의 불안, 미래 불안에

전전 긍긍하고 있다네

한국 자살률이 OECD 최고라는 건

그대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러나 희망을 잃지는 말아야 하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네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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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점령하고

경제민주화를 점령하고

복지국가를 점령하고

한반도 평화를 점령하는

그날을 함께 꿈꾸어야 하네

박정희 유령이 만만찮은 것 같아

쇄신된 보수의 힘을 감당할

시민적 진보의 힘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분노하는 시민의 힘을

어떻게 묶어 세울까

지금 그게 문제일세

아, 한 가지 소식 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

시세(<시민과 세계>의 약칭이네)도 이제 한숨 돌리고

단지 과거만 회고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게 됐다는 걸세

내일, 내일 말일세

좋은 소식 아닌가

그러니 지난 과거 위로도 좋지만

또 한번 신발끈 고쳐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세의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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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건과 대면하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민적 진보를

지향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시세를,

그리하여

둘이 아닌(不二)

새로운 시민주체와

새로운 시민세계를

미래의 공화국과 그 새로운 시민을

격려해 주면 좋겠네

특히

2030 세대가 새로운 시민주체로

SNS가 새로운 시민세계로

떠오른 게

새로운 시세를 위한 큰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네

벗이여

그리운 벗이여

10년 후에 또 만날 수 있겠지

시간나면 가끔 리플도 좀 달아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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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그대의 몸과 마음,

그대의 영혼

모두 건강하길

빌고 또 비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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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과 세계』 10년 : 변한 것과 변치 않은 것

2002년 3월 1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강원대학교 경제학과의 이병천

교수와 동국대학교 철학과의 필자를 공동편집인으로 하여 반년간 학술저널 『시

민과 세계』를 창간하였다.1) 그로부터 10년을 채운 2011년 12월 31일 이 저널은

통권 제20호를 냄으로써 발간 10년을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동안 내어놓은 20권의 인쇄본을 나란히 정렬시켜 보면 발간의 당사자들

로서는 일단 특정한 감회가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저널은 10년 세월 동안 반년마다 한 권씩 도합 20권을 끊기지 않고

대한민국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말이 있을 수 없는 잡지

들을 나란히 세운 채 그 겉 등을 제대로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10년의 세월동안

이 말없는 종이짝들의 여정이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 챌

수 있다. 우선 잡지의 겉 등에 찍힌 출판사의 이름들이 4차례나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527쪽에 달했던 5호(2004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딱

그 ⅓에 불과한 175쪽의 20호(2011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책 두께의 전변이 알

게 모르게 심했다는 것도 금방 눈에 띈다. 겉 등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신영복 선

생이 잡지의 발간을 기하여 선생이 창안한 연대체로 쓴 ‘시민과 세계’라는 제목의

필체뿐이다.

눈썰미 날카로운 독자가 잡지 말미의 서지사항들을 보면 잡지 출판의 인적 구성

의 변화가 좀 더 또렷하게 인지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그동안 편집간사가 6명이

바뀌었으며(물론 이것은 연구소의 모태인 참여연대 내부 상근자들의 보직순환에

서 기인한 것이지만), 편집위원과 객원편집위원의 수는 갈수록 불어났고, 15호

(2009년 상반기)부터는 편집주간직이 신설되면서 장은주 영산대학교 법대 교수가

보임된 것이 특징적으로 눈에 띤다. 아마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

은 것은 이병천 교수와 필자가 창간호부터 공동편집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1) 참여사회연구소 냄, 『시민과 세계』, 창간호(2002년 상반기)~제20호(201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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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외적 조건들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내적 구성은, 보는 이

에 따라서는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 창간호에서 구성한

공동편집인의 권두언, 주제기획, 세계의 창, 동시대 논점, 참여사회 구상, 시민운동

/시민문화, 그리고 좌담, 기고, 논단, 북리뷰의 구성은 특집, 현장, 문화 등으로 타

이틀을 바꾸면서도 계속 그 취지를 관철시키는 내용의 글들로 채워졌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마다 적절한 필자를 찾는 데 성공해 왔다. 적어도 시민사회의 시민

정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선구적 위치를 점해 온 『창작과 비평』이나 『황해문

화』와 달리 『시민과 세계』는 무엇보다 문학 쪽의 생산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과학과 인문학의 비판적․실천적 동력을 바탕으로 순전히 논증적인 생산력에 의

거하여 같은 취지의 잡지 발간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 학계와 지식인계의

지적 자생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증좌이다.

저널 창간 10주년은 이 저널을 소재로 어떤 형태로든 글을 쓸 특별한 계기가 된

다. 하지만 지금 필자가 이 저널을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은 단지 자축용 회고담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저널이 자신의 이론과 담론 그리고

실천적 활동의 준거점을 한국 시민사회에 둔다는 강한 자의식을 일관되게 유지하

는 가운데, 위와 같이 10년 동안 변치 않게 유지해 온 잡지 편제를 통해, 기존의

학문체계를 전제하면서도 그것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면서 자체의 학문체계를 구

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한 학문의식을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2.  시민학’의 부각과 그 골격 

: 학제 간 협동을 넘어 특정 학문의식의 안정적 수렴

학술 저널의 출판이 특정한 학문의식을 전제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

통상 있는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 점은 학술 저널 출판의 가장 중요한 존립요건

이다. 모든 학술 저널은 그 자체 연구 담론을 형성해 가는 각자의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학문의식들을 공급받는다. 이런 학문 분야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대학의 학

문편제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술 저널의 출판은 이런 학문 분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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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되는 학문적 지식의 확대, 심화, 보급을 통해 해당 분야의 학문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경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득권적

으로 자기 위상을 확보한 분과학문들 가운데 하나가 전담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

야의 학문들이 협동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요구되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 20세기

후반기부터는 각 학문의 독자적 영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학제간 접근

(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다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시민과 세계』가 십년간 실행

해 온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일련의 탐구와 출간 과정은 단순히 이

영역을 주제로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및 기타 인문사회과학 등의 분

과학문들이 학제적 접근을 가동해 왔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기존 학문분야

의 학자들이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편집위원이나 그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기고

자로서 『시민과 세계』의 편제를 이루어 온 앞의 각종 기획란에 참여해 왔다. 그

런데 지난 10년간 권두언을 전담해 왔던 공동편집인의 일원으로서 이 학술지의

출간을 기획하고 독려하고 또 어떤 때는 단지 지켜보기만 하면서, 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식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기획과 편집 그리고 필자 선정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잡지 발간의 반복된 과정 속에서 특정한 학문의식과 학문적 실천의 윤

곽이 정식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기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시민과 세계』의 기획과 그 실행 과정에서

기존의 분과학문들은 물론 그것들의 학제적 접근이라는 양태와도 상당 정도 구별

되는 모습으로 떠오른 이 학문의식과 학문실천의 한 장르를 필자는 시민학(市民

學, citizenology)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학문이론적으로 볼 때 특정 학문(과학)이

성립하려면,

① 학문적 탐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의식,

② 그것이 해결될 탐구 영역의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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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탐구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 관련 경험, 즉 실험 또는 관찰 경험의 축적과 그

분류,

④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 대상이나 현상을 포착할 개념의 형성,

⑤ 그것들을 가동시킬 방법 또는 절차,

⑥ 알아낸 것을 표현하는 명제, 법칙, 그리고 이론,

⑦ 그것들에 관한 정당화 논증,

⑧ 이런 체계에 따른 효과적 문제해결의 역사

등 여덟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요건이 투입되면서 진행되는 학문적

탐구 과정은 크게 문제설정, 탐구 활동, 학문적 표현이라는 지식 산출 3단계로 이

루어지며, ‘통상적 정신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2) 이와 같은 학문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시민과 세계』 발간 10년은 다음

과 같이 시민학을 기존의 학술적 분과학문들과 통합적으로 연관시키면서도 일정

정도 구별시키는 학문적인 특정적 성립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하는 선으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 무엇보다 학문적 탐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시민학은 시민과 관

련하여 그 어떤 객관적 현안에 앞서 “시민이란 누구이며, 무엇이라야 하는가?”라

는 시민적 정체성과 주체성의 체현을 시민과 관련된 학문적 탐구의 철학적 기점

으로 삼는다. 이 점에 있어서 시민학은, 탈주체적인 현상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해

명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 근대의 학문 주류 위에 서면서도 성인이나 군자와 같

이 특정 문명세계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인격의 완성을 지향했던 근대 이

전의 수양학(修養學)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 점에 있어서 시민학은 그 어떤 현

대 학문보다 시민적 덕성이나 시민적 위상와 같은 시민적 실존의 가치 요소를 지

향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학은 일차적으로 시민가치학(市民價値學)이다. (요건①

해당)

2) 졸고, 「도덕․윤리의 철학귀속성과 도덕․윤리 교육의 정체성」; 철학연구회 펴냄, 『哲學硏究』 , 제76집

(2006. 11.), 166~167쪽에서 제시한 학문 성립 요건을 다섯 가지에서 여덟 가지로 정밀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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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시민학은 시민적 정체성과 시민적 주체성이 구현된 인격의 완성을 시

민 개인의 심성에 대한 준(準)종교적 수련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안정과 성숙에 연

관시킨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의 수양학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시민학의 탐

구영역은 시민국가, 시민정치, 시민경제, 시민사회, 시민문화, 나아가 전지구적 시

민사회 등과 같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의 분화된 영역들과 중첩

적으로 연관된다. 즉 그 학문적 완성을 시민의 실존적 인격을 중심으로 한 시민생

활의 기획과 건설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학은 시민생활학(市民生活學)이며,

시민생활이 그 지식체계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시민지식(市民知識)의 체계

적 탐구를 지향한다. (요건②~④, ⑥ 해당)

3) 바로 이 때문에 시민학의 탐구방식은 어떤 분과학문보다도 ‘학제간 의사소통’

과 아울러 ‘학문-시민-상호소통’과 같이 소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식을 택한

다. 이 방식은 객관주의에 편향적으로 매몰되기 쉬운 기존의 학문적 탐구방식이

시민적 관심과 연관되어 시민적 상호주관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

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시민학은 시민적 의사소통을 조직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논변하면서 그 결론들을 축적해 나가는 시민의 능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시민기

능학(市民技能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건⑤ 해당)

4) 이렇게 실존적인 주체의 성장을 동력으로 삼는 시민학의 효능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성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실천적 능력

의 충원과 작동에서 확인된다. 즉 시민학은 어떤 경우에도 학문적 결론이 시민생

활을 방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활기를 고취할 수 있는 시민

실천에 대한 조직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실천학(市民實踐學)이 된다. 그 결과는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있어서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이며, 세계시민사회의 주도자로

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영역에서 시민적 권능확보(civic

empowerment)이다.(요건⑦~⑧ 해당)

5) 궁극적으로 그 학문적 비전에 있어서 시민학은 현대 문명의 극점에 시민공동

체를 바탕으로 시민국가와 전지구적 시민문명이 도래할 것을 예감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와 국가 및 세계문명을 이상적으로 구현할 ‘시민’이라는 인격적 실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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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취와 다가오는 시민세계에 대한 기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그 발

간의 동선을 그려왔다.(요건⑧ 해당)

3. 시민가치학으로서의 시민학 : 시민적 진화의 전망

『시민과 세계』는 그 창간호 권두언에서부터 “시민적 주체성, 시민적 세계, 그리

고 시민공동체의 지향”이라는 방향성의 제시에서부터 거의 전일적으로 시민(市民,

citizen)이라는 주체의 실존을 저널의 출간과 관련하여 향후 이루어질 모든 기획과

편집의 초점으로 붙박았다. 저널의 발간과 관련된 생각하기, 말하기, 글쓰기에 있

어서 그 어떤 객관적 현안보다도 인격적 실존이 거의 전일적인 초점으로 고정되

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의 집적에 있어서 가치지향성이 두드러지면

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적 지식의 축적에 있어서 불안정성의 위험요인을 감수할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시민과 세계』는 그 자체의 지면을 “시민공론광장을 위한 한 자리”로

깔면서 “우리 시대 개혁과 진보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 지식인의 담론공간”이기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학문성과 실천

성을 겸비하면서 고급의 사회적 소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10년의 출간 경험은 ‘시민’, 그것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자전축 주위

에 시민과 관련된 온갖 부정적․긍정적 경험과 그 분석, 그리고 대안 모색의 발상

들을 집결시키고자 노력한 나날의 흔적이었다.3) 그리고 이 저널을 발간하기 시작

한 시점은 우연치 않게도 한국 사회에서 시민이라는 단어가 단지 행정적인 분류

용어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성격과 지향점을 표현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돌이킬 수 없이 정착하기 시작한 때였다.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에서 시민(市民)이라는 용어가 겪어온 개념발전의 양상은 그

자체 한국 사회성격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1987년의 6월 시민혁명까지 시민은

3) 이 단락에서의 인용은 모두 이병천․홍윤기, 「권두언. 열린 연대로, 시민적 진보를 지향하며」; 『시민과 세

계』, 2002년 상반기 창간호,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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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도시 거주민을 의미하는 행정구역상의 명칭이었다. 물론 이 때까지 시민이라

는 용어를 이론적으로 사회인식과 문학창작의 중요한 범주로 등장시키려던 진지

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4) 하지만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사

회의 활동 주체를 인식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념과 이념은, 국민(國民)이나 민중(民

衆) 또는 민족(民族), 하다못해 대중(大衆) 개념에 비하면, 대단히 주변적인 위상밖

에 갖지 못했다.5) 한국 사회와 학문에 있어서 시민 개념의 사회적 비중이 이렇게

미약했던 것은 한국 현대사가 시민이 주도한 사회내적 자기분화가 아니라 제국주

의 강점과 냉전 시기의 외세 압박에 대응하여 내재적으로 민족 총동원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서구 역사에서 시민은, 왕조 국가, 종교적 교권, 그리고 혈연 및 지연 등의 연고형

공동체 등과 같은 중세적 지배요인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지역 시장(地

域 市長, civic local market)을 생존과 활동의 기반으로 하여, 탈봉건을 지향하는

사회운동 세력이 자신의 실존을 이상화하는 자각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자유로

운 사회에서 가족을 꾸리면서, 그 사회가 부여하는 일정 권리를 지분으로 갖고,

그 사회의 특권을 향유하는 그 자유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6) 시민은 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사회 그 자체의 존립확인을 위한 기본요건이다. 이

때 시민사회(市民社會, civil society)란, 국가와 연고형 공동체 사이에서, ― 생명

과 신체의 보호, 노동을 통한 생존과 자기실현의 확보 등과 같이 ― 자신이 필요

로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타율적 구속도 거부할 수

있다고 믿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각종 ‘개인상호간 관계들’과 그에 바탕

을 둔 각종 ‘결사(結社)들’의 상호작용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적 활동영역

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자율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활

동한다고 했을 때,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바로 그 개인들에게 고유의 활

동 영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민사회로서의 사회이다.(국가-사회의 분리)

4) 白樂晴, 「市民文學論」; 같은 저자, 『民族文學과 世界文學』(서울: 창착과 비평사, 1978), 9~76쪽.

5) 북한의 경우에는 8·15 광복 이래 아예 시민 개념 자체가 통용된 적이 없었으며, ‘인민(人民)’이라는 개념을 지

배용어로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우적 맥락에서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6) D. Diderot, “Citoyen”, in: B. Turner/P. Hamilton (eds.),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Vol. I. (London/New

York; Routledge, 1994),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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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이런 개념은 한국 사회와 학계에도 외국의 연구문헌들 특히 헤겔의

사회철학과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민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 수

립 초기부터 희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7)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시

민사회는 그 성공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투신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6월 항쟁이후 민주화 과정이 발전과 답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존

재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시민사회가 과연 국가와 시장, 그리고 지

난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보수 세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된 자율성을 갖고 있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6월 항쟁 이후 10년 만

에 IMF 위기를 배경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남북 간 평화 국면이 어느 정도 가

시화되었던 2002년 창간 당시에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였다. 2002년

전반기『시민과 세계』 창간호의 첫 주제기획이었던 ‘시민, 권력, 민주주의’에서

있어서 다섯 필자 가운데 세 필자가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강한 시장, 약한

시민사회’(김호기),8) 또는 ‘도래하는 자유시장 사회, 아직 취약한 시민사회’(김균)9)

아니면 ‘억압적인 국가주의·군사주의·반공주의·지역감정에 대해 아직 형성 중인

시민사회’(한홍구)라는10) 세력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시민사회의 세력이 여전히 열

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총괄적 분석 개념으로

서 시민‘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각 생활 분야에

서 다(多)근원적으로 등장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개인들’이 자기의 실존

을 ‘시민’으로 이해하면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인권을 비롯

한 각종 시민적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 없는 시

민‘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이성”을 바탕으로 “시민정치”를 추동하면서 국가

민주화와 병행하여 “시민민주주의”의 영역(홍윤기), 즉 시민적 앙가주망을 핵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강도 높게 전개되었던 것이다.11) 그리고 같은 기획에서 또 다른

7) 김영준, 『市民社會와 個人自由』(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54); 손호명, 『財産法의 救貧性』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 전공, 1956); 崔載喜 , 「Hegel의 國家哲學」; 『論文集』, Vol. 6 (서울: 서

울대학교, 1957), 291~304쪽.

8) 김호기, 「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시민과 세계』, 창간호, 2002년 상반기, 38~53쪽.

9) 김균, 「자유시장과 시민사회」; 위의 창간호, 54~67쪽.

10) 한홍구,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위의 창간호, 91~109쪽.

11) 졸고, 「시민민주주의론: 민주주의적 이성과 천민민주주의의 거부」; 위의 창간호, 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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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시민사회에 대해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이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시민’의

등장과 ‘민족’의 후퇴를 지적하면서(김동춘) 시민적 가치 추구의 단위인 개인의 시

민의식에서 피압박 해방운동의 모태였던 민족의식이 과도하게 배제되는 사태를

우려하였다.12)

여하튼 『시민과 세계』의 창간에서 주목할 것은 ‘시민’ 개념이 사회구조적인 ‘시

민사회’-담론의 요소로서 부속되어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실존적 인격으

로서 독립적인 담론체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시민은 사회학적이기

만 한 접근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구성체를 구성하는 각종 생활영역을 다(多)근원

적으로 관통하는 일종의 공통인격, 나아가 이념인격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시

민의식은 “시민적 주체성”을 별도의 범주로 논의해야 할 정도로 진보하였다.13)

무엇보다도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

동시민으로 관점 이동할 단초들이 마련되었으며,14) 비정규직 노동, 신빈곤층, 여

성,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15) 장애인16) 및 여성에17) 대해 단지 한국 사회뿐

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정당성과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적 또는 세

계시민적 수준의 담론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도의 연장선 위에서 『시민과 세계』

의 시민 담론은 민족과 시민, 민중과 시민,18) 국민과 시민,19) 그리고 계급과 시민

12) 김동춘,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위의 창간호, 75쪽.

13) ‘특집. 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탈식민주의와 시민적 주체성의 진보’, 『시민과 세계』, 제7호, 2005 상반기,

7~266쪽.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장은주, 「'우리의 철학',어떻게 할 것인가?: 김상봉의 시도에

부쳐」; 김세서리아, 「우리,어떻게 나르시스의 꿈을 넘을까?: 세계화시대에 '유교적' 여성주의를 말하는 어느

여성 철학자의 변명」; 박구용, 「'우리의 철학'과 '모두의 철학' 그리고 '우리 안의 타자' 철학」; 김선욱, 「정

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나르시스의 꿈>」; 정세근, 「민족과 탈민족: 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14) ‘동시대 논점. 노동사회의 위기와 활로’라는 창간호 기획(240~291쪽)에서 노동문제는 계급 문제를 넘어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되었다.(정이환, 「비정규노동」; 방하남, 「노동시장과 임금」; 신인령, 「노동기본권」;

김태현, 「노동자 정치세력화」)

15) ‘동시대 논점. 빈곤과 배제’; 『시민과 세계』, 제2호, 2002년 하반기, 306~357쪽.(노대명, 「신빈곤문제의 현황

과 과제」; 이숙진, 「여성, 그 빈곤과 차별의 격화」; 김수현, 「노숙자문제의 이해와 대안」; 설동훈, 「외국

인 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16) 유동철, 「장애운동의 깃발: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시민과 세계』, 제4호, 2003 하반기, 273~293쪽.

17) 오장미경, 「시민권과 젠더」, 『시민과 세계』, 제5호, 2004 상반기, 361~382쪽.

18) 조정환, 「민중, 시민, 그리고 다중」, 『시민과 세계』, 앞의 제4호, 328~346쪽.

19) 최현, 「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시민과 세계』, 위의 제4호, 347~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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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념적으로 대비하거나 상호 융합하여 시민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키거나 수

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시민사회 담론의 주체적 내용을 채워왔다. 따라

서 시민은 단순히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 결단에 따라 시민정치를 감

행하여 국가와 시장을 상대로 자율적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주체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20)

『시민과 세계』에서 담론적 독립성을 확보한 시민담론은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성취해야 할 시민적 덕성과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시민적 위상에 대한 논의를 다

각도로 전개하였다. 우선 시민은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실존적 잠재력을 다면적

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은 무엇보다 국가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

의 주권자이며, 자기의 주권에 대한 책임자이고, 국가 통치의 동반자, 즉 시민정치

의 주체로 그 위상이 매겨졌다. 더 나아가 시민은 그 자체 국가시민이면서 동시에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이다.21) 이런 시민은 정치시민으로서 타자와 연대하여

각종 생활사에 참여하고, 인권과 정의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시민적 덕

성을 체현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학은 우선 성숙한 개인이면서 공동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개개 시민의 가치를 제고시킬 비전과 방책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고된 시민적 가

치는 사실상 시민의 현존재가 자기각성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임

을 전제한다. 시민가치에 대한 논의는 2004년 상반기에 발간된 『시민과 세계』

제5호에서 시민정치와 세계시민 사이에 국민을 놓고 종합적인 비판적 검토를 받

기에 이르렀다. 이 주제기획에서 시민민주주의는 “시민국가”라는 국가관을 개념적

으로 부각시켰다. 국민국가의 협소함에 대한 명백한 대척 개념으로 설정된 이 시

민국가 개념은 이미 다민족 내지 다문화 국가(multi-national, multi-cultural state))

국가 단계에 진입한 대한민국 국가구성원의 복합적 성격이 다시 다국적 민족(多

國籍 民族, multi-nationalities nation)으로 그 복잡성을 더해 가는 국면으로 진입

하는 상황에 대한 다중적 대응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22)

20) 이에 대한 정치철학적 측면에서의 단초적 논의로는 김준수, 「헤겔의 시민사회론: 시민사회의 이중적 성격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시민과 세계』, 앞의 제5호, 341~360쪽.

21) 김석수, 「칸트의 시민정치론」, 『시민과 세계』, 위의 제4호, 310~317쪽.

22) 이병천, 「문제제기 : 세계화시대 시민국가와 다중적 시민정치를 위하여」; 김상봉, 「민족과 서로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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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생활학으로서의 시민학

그러나 시민적 실존의 완성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 개인의 인격적 완성이 아니다.

시민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시민의 실존적 완성은 시민을 규정하는 현실적 토대인

국가와 시민, 시장과 시민,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생활 그

자체의 안정과 성숙에 있다. 시민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객관화시켜 성찰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떠나는 탈속적 수도자가 아니며, 시민적 도덕을 추구하지만 인격적

수양에 편향된 도덕만능주의자가 아니다. 민주국가, 자유시장, 시민사회, 그리고

현대 대중문화가 벌려놓은 각종 활동영역에서 시민은 주권자이면서 교환자이며

관계자이고 향유자로서 살아가는 세속적 생활인이다. 생활인으로서 시민은 시민적

가치의 극대화된 실현을 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개 시민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영위하는 듯이 보이는 이 세속적

시민생활 하나하나는 현대적으로 분화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종 활동영역

과 그 안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인간관계들이 시간과 지점에 따라 시민 하나하나

에 다양하게 엮이면서 벌리는 총체적 합주(ensemble)이다. 『시민과 세계』는 시

민생활의 안정기반 확보와 그 지속적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활동영역들 하나하나에 대해 당면한 현안들을 시민적 실존과 연관시켜 어떤 때는

거시적으로, 또 다른 때에는 미시적으로 파고들었다.

4.1. 시민정치 : 국가민주주의의 재강화 및 능동적 재민주화로서 시민민주

주의

시민정치는 국가 영역이 민주화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민주화된 국가로부터 기대

되는 생활위기의 지양이 지체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는 국가

민주주의의 체제적 흠결을 민주주의적 이성의 투입을 통해 메우려고 시도할 때

윤건차, 「재일동포의 민족체험과 민족주의」; 정용옥, 「시민과 국사 : ‘고수’와 ‘해체’ 사이」; 최현, 「근대국

가와 시민권」; 김윤철, 「국익과 계급」; 최연구, 「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정현백,

「여성과 국민만들기」; 이정옥, 「시민운동의 민족성과 세계성」; 홍윤기, 「시민은 어떻게 애국하는가 : 민족

과 인류의 실천적 매채자로서 시민과 ‘시민’의 경계관통적 실존방식」(‘주제기획. 시민정치, 국민, 그리고 세계

시민’, 『시민과 세계』, 제5호, 2004년 상반기, 3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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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앙가주망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민정치는 민주화되기는 했지만 불가피하게

권력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 또는 국가민주주의에 대해23) 제도적으로 공인되

거나 원칙화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그 정책적 함축들이 시민생활과 연관되

게끔 다시 민주적으로 활성화하라는 ‘재(再)민주화(redemocratization)’의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도 국가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다. 민

주주의는 국가 차원에서 담보된 민주주의의 가동이 그 주권자인 시민생활 그 자

체의 질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경우에만 완성의 수준을 넘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시민과 세계』가 막 창간될 당시에 시민민주주의는 국가

차원에서 넘치도록 저수된 민주주의를 시민생활로 흘려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공

고화 국면에 들어간 듯이 보였던 한국의 국가민주주의가 민주화 국면에서 자생적

으로 살아남은 기득권 세력의 제도민주주의적 공세 앞에서 “포위된 민주주의”

로24) 위축되는 듯이 보였던 신생 위기의 국면에서 긴급하게 제기되었다. 다시 말

해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는 국가 영역 안에다 심어 놓은 가장 원초적인 민주

주의적 통치권력의 원형들을 국가 영역의 외곽에서 보위하고 재강화하는 일종의

보수적 동기에서 그 일차적 단서를 얻는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화 15년의 역사에

도 불구하고 국가민주주의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국가주의나 시장의 압박에 대해

시민적 자율성과 민주적 헌정질서, 그리고 열광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표출 양식을

가진 시민권력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시민정치의 활성화는 여전히 민주-반민주의

대결구도 안에서 가동되었다.25)

그런데 이런 민주-반민주 구도 안에서 가동된 시민정치가 국가의 통치구조와 조

우하면서 국가영역과 시민정치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을 일으킨 것은 2004년 3월

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여야에 걸쳐 의회권력을 주도했던 한

국의 보수 기득권세력은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권을 남용하여 적어도 탄핵 쟁점에

23) 졸고, 「시민민주주의론」, 앞의 글, 33쪽.

24) 장은주, 「포위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우회 :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모델과 그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소고」;

『시민과 세계』, 제3호, 2003 상반기, 358~373쪽.

25) 홍윤기, 「이 시대의 국가주의와 시민적 자율성」; 정태욱, 「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이병

천, 「민주주의 이행과 시장의 시대」; 조희연, 「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홍성태,

「열광과 소통의 시민적 권력」(‘주제기획. 민주화 15년: 자긱되는 위기와 자생하는 희망’, 『시민과 세계』, 제

2호, 2002 하반기, 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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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만큼은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주체제에 대한

의회쿠데타를 기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비록 이 사건은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부각시킨 정치세력의 승리로 끝났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서도 국가통치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과점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같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의 문제를

쟁점으로 개헌 논의와 공화국 담론을 촉발하면서 시민운동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26)

이런 민주-반민주 구도를 넘은 시민정치의 또 다른 발현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국

가민주주의의 흠결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발상을 제기하고 그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사회 구상은 사실상 국가에 대한 국가적 정치

행위의 실현일 수밖에 없는데,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의 발안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에 대한 예산참여 운동은 시민적

의지가 시민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가영역에 개입하는 방안이 된다.27) 그리고

지방자치의 영역이 시민정치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부상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 못지않게 지역의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시민자치

의 일차적 활동영역으로 부각되었다.28) 지역적 시민정치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

단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시민과 세계』의 기획 대상이 되었는데,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가상 대통령”으로 뽑다시피 한 5·31 지방

선거는 지역정치 및 지역시민운동의 분위기와 작동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의 동기

를 제공하였다.29)

26) 임지봉, 「대통령탄핵과 현행 헌법체제 : 허점과 제언」; 김민영, 「탄핵무효운동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이광일, 「탄핵정국과 자유주의 ‘개혁정치’의 한계」; 윤상철, 「17대 총선 결과와 정치사회학적 의미」; 홍일

표, 「17대 총선과 시민운동 : 변화된 ' 사회적 기회구조'와 운동레퍼토리 혁신의 한계」; 윤종화, 「대구지역의

시민사회운동」; 김강렬,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사회운동」; 정태석, 「탄핵, 촛불, 총선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의 미래」;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사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회운동」(‘특집1. 탄핵 이후 한국사회와 시민

사회운동’, 『시민과 세계』, 제6호, 2004 하반기, 130~296쪽)

18) 이기우, 「주민소환제도」; 김항섭, 「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참여사회 구상’, 『시민과 세계』, 창간호,

2002 상반기, 293~314쪽.)

28) 강형기, 「21세기, 왜 지방분권이며 향부론인가」; 조형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내

재적 비판」; 하승수, 「시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김제선, 「현단계 지방

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 ‘위기의 지방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특집.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자치’, 『시민과 세계』, 제4호, 2003년 하반기, 134~219쪽.)

29) ‘주제기획. 지역, 권력, 민주주의’, 『시민과 세계』, 제9호, 2006 하반기, 19~149쪽. (홍성태, 「지역과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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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인 세력에 대해 국가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면서도 시민적 요구를 적극적으

로 관철시키는 데는 제도정치권에서 작동하는 정당과는 또 다른 시민의 자발적

정치활동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민정치적 활동으로서 시민운동은 제도정치권

과 부단히 접촉하여 일정 방향성을 띠는 요구를 제기하면서도 그 자체의 존립에

는 항상 자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초연성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이익단체에게는

제기되지 않는 역규제가 부과된다. 정치적 중립성, 실정법적 합법성, 재정적 자립

성 등의 3대 원칙은 시민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 시민운동에게 떨칠 수 없

는 불문율, 일종의 도그마로서 작용하였다. 제도권 정치와 시민적 욕구 사이에서

후자를 견인하고 전자를 견제하는 시민운동 자체가 정당성과 현실적 유효성을 확

보하는 규범적 기반은 언제나 검토와 성찰의 주제였다.30)

이렇게 시민정치 내부에 대한 자기물음의 역량을 모아 『시민과 세계』는 이왕에

확보된 국가민주주의를 재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자체에 대해 현대

적인 민주국가로서 추구해야 할 국가가치(national value)에 대한 물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가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평화의

가치였다. 정전 50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민과 세계』는 당시 미국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 세계 전략 안에서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공고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다면적으로 검토하였다.31)

세계 전략의 관점에서 일방적 전쟁을 시도하는 제국 파시즘의 위협 아래 당시 참

여정부는 “허약한 참여의 정부”로 비판되었으며,32) 제국의 전쟁 시도에 대해 유

의」; 장수찬,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 김주완,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허미

옥, 「지역언론, 지역민주화의 걸림돌」; 원기준, 「태백지역의 시민운동과 지역정치」; 조명래, 「개발정치로서

이명박 서울시정」; 고길섶, 「자치민주주의 모델로서 부안적 정치구성의 실험」)

30) 홍일표, 「전략적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 이대훈,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 하승수, 「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인가」(‘특집. 한국 시민운동의 진단과 세 도

그마’, 『시민과 세계』, 창간호, 2002 상반기, 293~314쪽.)

31) 서재정, 「부시독트린과 미국 일극패권체제 : 양대전쟁, 대량살상무기, 반테러전쟁」; 정욱식, 「21세기 한반도

의 새 기획 :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허브로」; 이철기, 「참여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 : 평가와 전망」;

황인성,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본 한국 반전평화운동」(‘주제기획. 정전 50년: 제국의 위협과 한반도

평화’, 『시민과 세계』, 앞의 제4호, 47~122쪽.)

32) 이병천·홍윤기, 「권두언. 제국 파시즘과 ‘허약한 참여’의 정부」, 『시민과 세계』, 위의 제4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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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적 차원의 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것을 호소하면서 하버마스와 데리다가 공동서

명하여 발표한 격문성 논설이 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시민정치의 전범으로 실시간

에 번역, 소개되었다.33)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단지 민주주의 정체를 담보하는 수준을 넘어 국체상으로 아

예 직접 시민적 활기를 수용하는 문제는 민주주의 정체를 공화국 국체로 틀 지우

는 문제로 비약하였다. 공화국 담론에서 특이한 것은 이제 시민은 더 이상 국가

영역 밖에서 국가민주주의를 재강화하거나 견제하는 영역 외 위치가 아니라 아예

국가운영 내지 국가통치의 당사자로서 국가를 자기의 국가로 만든다는 발상이었

다. 시민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통치대상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는 권리와 권력

을 가진 헌법제정권자로서 국가 권력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데도 실시간으로 개입할 근거와 방도가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 자기통치 발상은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영역에 적용되는 것도 모색되었

다.34)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의 성격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보다 심층적

인 검토는 민주화 정권으로 여겨졌던 참여정부의 통치기조가 전반적으로 난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2005년 이후에 구상되었다. 2006년 상반기에 발간된 『시민과

세계』제8호는 “해방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라는 주제기획을 통해 대한민

국의 국가체제 아래서 지난 60년 동안 각 사회영역과 국가영역에서 일어난 정초

적 변화들을 검토하였는데, 과거 역사적 과정에 대한 반성과35) 아울러 미래 발전

33) 하버마스·데리다, 「우리의 쇄신: 전쟁 이후 거듭나는 유럽을 위하여」, 『시민과 세계』, 위의 제4호,

123~134쪽.

34) 홍윤기, 「공화국의 육신: 시민적 앙가주망과 국민주권의 활성화」; 이병천, 「공화국과 자본주의: 무책임 자

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박홍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정태욱, 「민주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바

이마르 공화국 법치주의 논쟁의 교훈」; 현재열, 「혁명의 시대와 시민적 주체형성의 공간: 파리코뮌 시기 민

중클럽 활동을 중심으로」(‘주제기획. 공화국과 시민’, 『시민과 세계』, 제6호, 2004 하반기, 7~130쪽.)

35) ‘주제기획. 해방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1부 역사]’,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상반기, 22~296쪽.

(허수열, 「식민지 유산과 대한민국」; 정용욱, 「모호한 출발, 저당 잡힌 미래, 발목 잡힌 역사」; 박순성,

「한반도분단과 대한민국」; 이병천, 「반공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조희연,

「‘8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그 원인과 대안의 탐색」; 이광일, 「해방 60년, 한국사회에서 노

동과 민주주의」; 김동춘, 「해방 60년, 지연된 정의와 한국의 과거청산」; 홍윤기, 「지구화 국면의 세계화와

21세기 대한민국」; 김민웅, 「미국과 대한민국」; 김근식, 「북한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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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표를 정립하는 일까지36) 포함하면서, 대한민국의 공화국적 성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공개발독재, 분단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 평화·복지·생

태를 포괄하는 정의로운 국가로의 진전이 최종적인 국가 좌표의 윤곽이 희미하게

나마 그려졌다. 이 가운데 평화국가 담론에 대한 집착은 『시민과 세계』 발간 초

기에 비교적 큰 집착을 보인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2007년 5주년 창간 기념호

의 주제기획은 “안보국가를 넘어 평화국가로”였다.37)

그런데 이 창간 5주년을 넘기면서 『시민과 세계』의 시민정치적 관심은 국가 그

자체의 위상이나 성격보다는 국가와 일정 거리를 두고 굴러가는 경제 및 사회 영

역에서 시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관심사로 옮겨 갔다. 우선 경제에서 시급

한 것은 한미 FTA 추진으로 그 충격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자유주의의

파악과 그 대응책이었다. 그러면서 시민생활의 일상적 근거지인 시민사회 안에다

생활의 공적 토대를 까는 방식에 몰두하게 되었다. 『시민과 세계』 5주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그 기획은 신자유주의 비판을 앞세운 대안경제 즉 시민경제의

모색과 아울러 공공성, 연대, 그리고 복지를 토대로 한 시민사회 강화 담론에 일

관되게 집중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제기된 시민정치적 관심도 시민생

활의 경제적·사회적 토대와 전망에 대한 관심의 환기를 자체 혁신의 지표로 내세

울 정도였다.38)

36) ‘주제기획. 해방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2부 좌표]’,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상반기, 281~485쪽.

(김상봉,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김호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정태욱,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정해구, 「보수주의의 뒤틀린 역사와 전망」; 신정

완,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 가능성」; 홍기빈, 「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더

드’인가?: 민주적 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홍성태, 「한

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오장미경,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넘어: 개인과 차이, 연대의 감수성으로」; 하승우,

「풀뿌리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에 도전하다」)

37) ‘주제기획. 안보국가를 넘어 평화국가로’, 『시민과 세계』, 제10호, 2007 5주년 기념호, 15~143쪽.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이태호, 「평화국가 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 조성렬, 「한국형 평화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백영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홍윤기,「평화인지와 평화능력」)

38) ‘특집. 시민정치와 새로운 진보’, 『시민과 세계』, 제16호, 2009 하반기, 16~130쪽. (이병천, 「시민정치와 진

보의미래: 공화국의 생활을 위하여」; 신진욱, 「진보의 혁신과 시민정치」; 김보영, 「양극화와 전환기의 한국

사회: 시민정치에 대한 한 제언」; 나일경,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정권교체」; 안병진, 「미국 진보

정치 부활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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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민경제 : 자본독재의 이윤사냥에서 생활기반으로의 자유시장의 전

형

그런데 시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시민과 세계』의 초기 접근법은 아주 결정

적인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접근법들과 구별되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접근법들은 한국 국가와 사회의 현존 자본주의와 그것을 운용하는

대한민국 국가경제 시스템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면서 대체로 탈자본주

의적인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이에 반해 『시민과 세계』에

서 시민경제의 문제는 애초에 “참여경제적 대안”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 사회

와 시장에서 현존하는 자본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탈시장적 대안은 진지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3년 상반기에 발간된 『시민과 세계』 제3호는 주제기획에서 “자본주의 대 자

본주의”라는 구도 안에서 참여경제 대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한국

경제가 “세계화 시대 시장경제”라는 현실전제를 떨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39) 분

명히 현재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효율성 일변도의 경제운용원칙에 대해 대안적

제도가 있을 수 없다는 무기력한 가치허무주의의 비관적 전망을 넘어서 아예 자

본주의 전체를 문명 차원에서 통째로 상대화하면서 자본주의-초월적인 새로운 경

제가치를 모색하자는 거시적 전망이 제시되기는 하였다.40) 그러나 참여경제 대안

의 테두리 안에서 대안경제의 모색은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반

성보다는 보다 심층적인 자본주의 참여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독일 사민당의 신중

도 노선. 네덜란드 경제모델, 브라질 노동당의 개혁 프로그램, 녹색국가에 의한 발

전국가의 대체 등에 대한 논의는41) 당시 진보적 시민운동과 비교적 우호관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가 설정한 경제개혁의 지평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한국 국민경제에서 끊임없는 구조적 논란의 쟁점인 재벌개혁 문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벌의 횡포와 독단적 지배행태에 대해 국가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쪽(김상조)이나 재벌의 장점을 국민경제의 이익 관점

39) 이병천, 「전환시대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새 발전모델」; 『시민과 세계』 제3호, 2003년 상반기, 152~167쪽.

40) 홍기빈, 「지구화, 힘있게 붙어보자」; 『시민과 세계』 , 위의 제3호, 190쪽.

41) 박근갑,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와 참여경제의 미로」; 송원근· 전창환, 「네덜란드 경제모델의 제도적 조응

과 그 시사점」; 장석준, 「브라질 노동자당의 개혁프로그램과 그 딜레마」; 구도완, 「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

로」(‘주제기획.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참여경제 대안을 찾아서’, 『시민과 세계』, 위의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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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리면서 재벌의 독단을 내부적으로 견제하자는 쪽(장하준) 모두 재별규제의

강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42) 탈재벌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으로 작동하는

시민경제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검토는

『시민과 세계』 발간 초기 국면에서는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43)

그러나 『시민과 세계』의 발간이 3년을 넘기면서 대한민국 국가에 관한 검토에

앞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화두는 “위기 이

후의 위기”였다. 즉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위기는 종식되기는커녕, 외환

위기는 경제위기로 모양을 바꾸었으며, 그 여진은 잘디잘게 미시화되어 시민생활

에 더 파괴적으로 파고들면서 삶의 기본 논리를 파편화시킬 정도로 고질화되었다.

이런 문제상황이 요약되면서 『시민과 세계』 발간 이래 최초로 사회적 빈곤과

사회복지의 담론이 주제기획에 들어오게 되었다.44)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지구화된 세계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극도로 높이는 국면으로

자발적으로 걸어들어 갔다. 한국과 미국 양쪽 대자본의 이익에 맞춘 이 협상의 진

행 과정에서 시민적 상식은 최대의 배반을 맞보게 되는데, 총량적 국가경제의 번

성 속에서 미시적인 시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예고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감되는 생활파탄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45) 그리고 이런 위기감은 MB 정

권 집권 뒤인 2008년 전반기의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후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42) 김상조, 「재벌개혁 :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장하준, 「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

한다」(‘특집. 한국 자본주의 개혁 논쟁’, 『시민과 세계』, 제5호, 2004 상반기, 232~266쪽.)

43) 위의 논쟁에 뒤이어 곧바로 진행된 같은 논쟁판에서도 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찬근, 「한국 경제시

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신정완, 「재벌 개혁 논쟁과 스웨덴 모델」(‘특집. 한국 자본주의 개혁 논쟁’, 『시

민과 세계』, 제6호, 2004 하반기, 296~334쪽.)

44) ‘주제기획. 위기 이후의 위기: 경제의 논리와 삶의 논리’, 『시민과 세계』. 제7호, 2005 상반기, 7~266쪽. (이

병천,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강수돌, 「시장, 할 수

있는일? 해서는 안되는 일?」; 조혜경,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이정우,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장상환,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이근, 「중진국 함정과 선진

국 전략」; 임원혁,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박태주, 「노동시장에서 본 사회해체, 그 단면과 해법」; 박진도,

「농업ㆍ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조흥식,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정책 대안」)

45) ‘특집. 한미 FTA의 충격과 한국사회의 미래’,『시민과 세계』, 제9호, 2006 하반기, 149~268쪽. (최태욱, 「한

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유태환, 「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장화식,「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

에서 본 한미 FTA」; 이진경ㆍ고병권,「제국의 시대인가, 제국의 황혼인가」; 대니 로드릭, 「지속가능한 세계

화를 위하여」). 그리고 ‘특집. 기로에 선 한미 FTA’, 『시민과 세계』, 제10호, 2007 5주년 기념호, 181~224쪽.

(이해영, 「기로에 선 한미 FTA」; 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성격과 위험성」; 송기호, 「누가

FTA 조문(條文)을 통제할 것인가?」;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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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대로 체현되었다.46)

그러나 이런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여 시민경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압도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전단하는 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진정

시민적인 경제적 대안이 충분하다는 것은 10주년을 맞는 『시민과 세계』의 한계

이기도 하지만 자유시장 그 자체의 존립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현실

경제의 대전제가 경제적 상상력의 약동에 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윤 또는 돈벌이를 추구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해 다른 운영원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2007년 하반기에 나온

『시민과 세계』 제12호에서 이태리 출신의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

니의 저술에서47) 발단된 ‘시민경제 논쟁’의48) 문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한계 때문에 ‘시민경제’라는 별도의 기획란은 그 뒤에 나온 저널

기획에서 2012년 현재까지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경제 구상에

대한 이런 원천적 제약을 강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현전하는 경제위기와 시민생활

위기의 심화 앞에서 『시민과 세계』는 시민경제적 대안보다는 시민사회적 대응

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관심을 끌고 갔다.

4.3. 시민사회 : 공공성, 연대, 복지의 확보를 위한 시민적 사회역량의 동

원

참여정부 임기 말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르면서 『시민과 세계』의 시민

생활 토대 구상은 경제적 방향에서 급격하게 사회정책적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

가장 큰 화두는 공공성, 연대 그리고 복지라고 할 수 있다.

46) ‘동시대 논점.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시민과 세계』, 제14호, 2008하반기, 185~311쪽. (이병

천, 「내우외환 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MB노믹스의 위험과 그 너머」; 이재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 이종태, 「신자유주의 금융모델의 종언과 한국의 금융허브 전략」; 장상환, 「글로벌 경

제위기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비판」; 구춘권, 「21세기 초반 미국과 세계 : 위기에 빠진 '미국의 세기'」)

47) L. Bruni/S. Zamagni, Civil Economy : Efficiency, Equality, Public Happiness (Oxford/New York, 2007/이

태리 원본은 2004년 출간)에 대한 해제로 이병천, 「상호성과 시민경제론의 두 흐름: 새 정치경제학과 행복경

제학. 시민경제론①」, 『시민과 세계』, 제12호, 2007 하반기, 172~182쪽.

48) 피에르 루이지 포르타 엮음, 「시민경제론 논쟁②」, 『시민과 세계』, 위의 제12호, 18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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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에 나온 『시민과 세계』 제11호는 저항에서 구성으로 발상을 전환

하는 지표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하게 연결시켜 시민생활의 문제를 경제적으

로 극복하기보다는 시민적인 사회역량의 동원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기획의식

을 바꾸었다.49) 그러면서 그 다음 호에서도 주제기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책으로 공공성의 구상을 제기하였다.50)

공공성의 화두에 뒤이어 시민적 연대의 문제는 공공성과 아울러 그 뒤를 따르는

복지체제 구축을 목표로 시민적 사회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자원으로

호출되었다. 따라서 시민적 연대와 복지의 화두는 2010년 이래 2012년 전반기까지

‘연대의 도전 그리고 활로’(2010 상반기),51) ‘시민적 연대의 모색’(2010 하반기),52)

‘복지국가와 한국형 복지동맹의 모색’(2011 상반기),53) ‘노동, 복지 그리고 시민적

연대’(2011 하반기)54)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민과 세계』의 표지 특집을 구성

49) ‘주제기획. 공공성,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 저항에서 구성으로’, 『시민과 세계』, 제11호, 2007 상반기,

16~96쪽. (신진욱, 「공공성과 한국사회」; 신정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조희연, 「새로운 사

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오건호,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최현, 「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 노동없는 민주주의?」)

50) ‘주제기획.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관료 동맹과 공공성의 위기’, 『시민과 세계』, 제12호, 2007 하반기, 4~111

쪽. (신진욱,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홍기빈, 「금융엘리트의 독주 : 금융허브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장화식,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서준섭, 「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윤

태범, 「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

51) ‘특집. 연대의 도전 그리고 활로’, 『시민과 세계』, 제17호, 2010 상반기, 26~128쪽. (윤흥식, 「우리는 왜 지

금 연대를 필요로 하나 : 친복지 연대를 꿈꾸며」; 홍윤기, 「연대와 사회결속 : 연대의 개념, 그 규범의 형성

과 전망」; 남찬섭, 「한국, 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어렵나?」; 이병훈,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 김병권, 「시민운동과 연대의 과제」; 정영철, 「분단 극복의 유일한 길」)

52) ‘특집. 시민적 연대의 모색’, 『시민과 세계』, 제18호, 2010 하반기, 12~86쪽. (윤흥식,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 조흥식,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징」; 윤영삼, 「비

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의 조건에 대하여」; 신정완, 「스웨덴 연대임금정책의 정착과 한국에서 노동자 연대 강

화의 길」; 박명준,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의 독일의 일자리 정책 : 내적 유연화를 통한 위기대응과 한국에

주는 함의」)

53) ‘특집. 복지국가와 한국현 복지동맹의 모색’, 『시민과 세계』, 제19호, 2011 상반기, 12~98쪽. (김영순, 「보편

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은수미,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 혼합형 복지

동맹의 가능성」; 신진욱,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 : 유럽의 경험과 비교」;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정치동맹」; 박원식,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사회연대운동」)

54) ‘특집. 노동, 복자 그리고 시민적 연대’, 『시민과 세계』, 제20호, 2011 하반기, 10~86쪽. (고세훈, 「‘노동 있

는 복지국가’: 논리, 역사, 전망」; 이상호, 「민주노조의 사회연대전략과 복지국가」; 은수미, 「복지국가의 길

: 두 개를 하나로」; 장귀영, 「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 최영기,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 노

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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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연대를 통한 복지동맹의 발상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의 서울 시

장 보궐 선거나 기타 정치 일정에서 MB 정부의 자본독재체제에 대해 시민적인

사회역량을 동원하는 데 상당 정도 실효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복지가 진보정치

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복지 문제에서의 담론 투쟁과 정책

경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치적 경쟁에서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세계시장에서의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 더 곤

란한 문제이지만 ― 부정적 압박이 점차 가열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성, 연대, 복지

의 선에서 시민사회의 시민적 요구선을 그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시민과 세계』

의 지적 순발력의 한 증표라고 자찬해도 무방할 것이다.

4.4. 시민문화 : 대중문화 속에서의 시민적 문화비판과 자기표현의 양식

시민문화에 대한 관심은 『시민과 세계』 창간호서부터 시민운동과 대등한 지위

에서 대우받았다. 하지만 시민문화를 독자적인 관심 사안으로 실제로 취급한 것은

『시민과 세계』 발간에서 상당히 늦게 실현되었다. 보통 시민문화는 민주주의와

동반해서 병행적으로 형성되는 시민의 정치문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문화의 개념은 2009년 하반기(16호)부터 비로소 『시민과 세계』에서 독자적

인 기획란을 갖고 등장했다.

‘시민문화’의 개념은 다른 여타의 현대 시기의 발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가 지배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영역에서 ‘대중문화 안에서의 시민적 이성과 감

수성의 관철’,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단지 대중문화의 개별적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작품비평 정도로는 수행되기 어려운 ‘대중문화에 대한 시민적 문화비판’의

수행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55)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문화는 대중문화의 소비

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고도의 표현 욕구와 소통 방식에 대한 구상을 제기한다.56)

55) 변영주, 「2009년, <해운대>로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며 대중문화를 생각한다.」; ‘시민문화’, 『시민과 세

계』, 제16호, 2009 하반기, 237~248쪽. 문강형준, 「우상의황혼 : 한국사회에서 아이돌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 ‘시민문화’, 『시민과 세계』, 제17호, 2010 상반기, 281~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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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시민문화’는 그 자체 권력과 자본의 정책에 의해 삶의 조건이 결정되

는 문화생산자의 사회적 요구를 작품과는 다른 차원에서 대변함으로써 우리 시대

의 문화창조력이 어떤 기반 위에서 구사되어야 하는지를 폭넓게 성찰할 수 있도

록 한다.57)

시민문화 쪽의 기획과 연구는 아직 발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약 한 세대 전 백낙청 선생이 기획했던 시민문학론이 당시 실천적 역량을 발

휘할 시민적 실존의 미발달로 장기간 유보되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정치,

시민경제, 시민사회의 연장선상에서 대중문화를 대비점으로 하여 시민문화를 구상

한다는 것은 이 유보되었던 프로젝트의 발전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5. 시민세계 : 국가시민을 넘어서 세계시민으로

시민의 존재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을 발표할 당시부터, 그리고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구상할 때부터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철학적으로 구상되었었다. 『시민과 세계』 역시 발간

초기부터 시민적 실존의 국제적 연대를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세계의

창’ 또는 ‘동시대 논점’의 기획란을 통해 국외 시민생활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

는 관심을 끊지 않았다. 그 이래 각 호에 걸쳐 외국에서의 실시간 시민 동향과 관

련된 글이 빠진 적은 거의 없었다.58)

시민은 일차적으로 국가시민이다. 그러나 시민은 자기 생활의 안정과 성숙을 확보

함에 있어서 무수한 타자들이 연관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 나

자신이 그들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의 계몽은 확보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 지구문명이 확보하고 있는 문명능력을 감안하면 시민은 어떤 경우에도

지구시민 또는 세계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규정하고 들어가도 무방할 것이다.

56) 박용준, 「꿈을 살아가는 인문학 공동체」; ‘시민문화’, 『시민과 세계』, 위의 제16호, 249~260쪽. 이명원,

「인문학습공동체의 증가현상을 보는 시각」; ‘시민문화’, 『시민과 세계』, 제19호, 2011 상반기, 182~192쪽.

57) 양정무, 「예술가의 삶과 시대적 우울」; ‘시민문화’, 『시민과 세계』, 제20호, 2011 하반기, 122~134쪽.

58) 『시민과 세계』과 각 호 세계의 창 및 동시대 논점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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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기능학으로서의 시민학

『시민과 세계』의 기획과 그 실현의 동선이 시민학의 윤곽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생활 영역에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

키기 위한 구체적 구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저널의 한계에 속한

다. 그 정황은 이 저널이 아직도 현대 학문에 있어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는 가운

데 현안에 대한 객관주의적 접근을 모델로 하는 학문의식에 아직 깊게 침윤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민과 세계』가 시민학의 구상에 따라 앞으로 더 발전하

려고 한다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시민적 권능확보를 위해 시민능력의 제고에 목

표를 둔 시민기능(市民技能, civic skills)의 제고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생활권에 결코 읽기 쉽지 않는 저널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직도 모험에

속한다. 하지만 시민생활에 지적인 자극을 가하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면서 시민

의식의 성장을 기하려면 시민들의 능력 안에 다음과 같은 시민기능들이 있음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런 시민기능은 사실 헌법이 시민에 대하여 인정하는 시민위상

에 부합하는 시민 자신의 능력이다.59)

시민의 위상은 당장이라도 정당하고 정확하게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현

명하고 책임성 있는 주권자 수준에 기반 한 세계시민 및 역사시민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시민위상에 부합하는 시민성의 구체적 구성 내용은 한국 민주주의의

자생적 성립과 그 과정에서 구현된 시민적 불만과 욕구 및 시민정치적 실천, 주권

자 위격에서 요구되는 시민능력에서 아주 특정적으로 규정된다. 21세기 초 「대한

민국 헌법」을 근거로 할 때 대한민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기능 또는 시민능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 중앙 및 지역의 각종 통치기구, 입법기구 및 사법기구의 담당자들과 같은 국가

의 인적 자원들이 공적 소임에 적합한 자질과 적절한 행적을 보이는지를 판단하

59) 시민기능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전적으로 홍윤기, 『민주청서21』, xc~xci쪽에서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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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출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선거민주주의에서의 유권자 능력을 습득하고 있어

야 한다.(헌법 제24조)

• 동시에 주권자라면 국가영역에서 제안되고 시행되어 시민의 생활세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포함한 모든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시민이라면 정당이나 기타 시민적 결사들을 통하거

나, 아니면 자가 자신이 직접 표출할,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헌법 제8조 ②항)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이 구사할 주권자로서의 정책능력을 분절시켜 보면 다음

과 같다.

① 정책 인지 능력 : 법안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취지와 작동구조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실효범위를 추정해낼 수 있는 능력

② 정책 평가 및 비판 능력 : 법안을 포함해 모든 정책에 대해 인지한 내용을 민

주주의 원칙과 헌법적 기본가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정당

성, 합당성, 유익성을 판단하여 논증하고, 동일관심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③ 정책 창출 능력 : 자기 자신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심집단의 의견을 민

주주의 원칙과 헌법적 기본가치와 조화시켜 법이나 정책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④ 정책 관철 능력 : 구속력 있는 입법 또는 행정 기관,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에

게 자신이 입안한 법안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도 합당한 정치적 행위의 조직 능력으로서, 설명, 논증, 토론, 연설 같

은 담화행위의 수행이나 조직 결성, 회의, 집회, 시위 등을 절차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으로서 뇌물 공여, 이권 제공 등의 부패 행위나 직권 남용과 같은 비리 행위

에 대한 도덕적 감별 및 거부의 능력

• 이런 능력들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시민은 “세계평화”, “인류공영”, “후손의 안

전․자유․행복”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국가적․사회적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보편성 및 역사성 구현 능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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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실천학으로서의 시민학

국가적 정치과정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것은 시민실천의 가장

전형적 방식이다. 이른바 정치적 글쓰기는 현직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가장 고전

적인 소통 방식에 해당된다.60) 『시민과 세계』는 시민운동 현장에 대한 보고를

충실하게 실음으로써 분기별로 문제가 되었던 쟁점 현장의 실상을 그 참여자의

체험 보고 형태로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시민들은 이런 시민적 실천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스스로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다는 국가적 차원의 전망과 확신을 확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과 세계』는 다음과 같은 시민실천의 양

상들을 참조하여 좀 더 의식적으로 민주주의적 시민정치의 내실화에 기여하지 않

으면 안 될 것이다.61)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세계시민이자 역사시민이기도 한 한국 시민이 반드시 지

녀야 할 핵심능력은 역사적으로 자생적 성장을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전통 위에

서 헌법적 가치들에 의거하여 실제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세

계와 역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치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할 능력이다.

정치참여능력은 국가의 인적 자원의 선택에 대한 평가의 권리를 적절하고도 정당

하게 행사하는 능력, 그리고 국가의 통치 행위인 법과 정책의 정립, 집행 및 그

사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간여하여 국가와 자기 삶을 바람직하게 조형해 나

가는 개입능력이다. 시민은 무엇보다 자유사회와 민주국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것도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식과 의지와 능력을 체득하였기 때문

에 자기 삶에서 닥치는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 안에서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킴

에 있어서 국가가 매개하는 각종 제도적 지원, 물질적 재화, 인간적 충원 등을 통

해 보다 쉽사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60) 윤상철, 「노무현후보에게 보내는 편지」; 홍세화, 「이회창후보에게 보내는 편지」(‘특별기획. 선거, 새로운

선택의 계절’; 『시민과 세계』, 제2호, 2002 하반기, 171~193쪽.)

61) 다음의 서술은 위의 책, xci~xcii쪽에서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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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과 의식과 능력을 이렇게 체화할

경우 시민들은 삶에의 의욕에 충만하여 자신감 있게 자기 업무를 구상하고 동료

들과 연대하면서 그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문제 상황 안에서 주어진 제도와 재화와 인간 동료들을 조화시

켜 사태의 해결을 시도하면서 정치공동체의 결속과 삶에의 희망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민 개개인의 자기 긍정적 의욕을 ‘시민적 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시민 개개인에게 시민적 활기를 충전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국가와의 관계

에서,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시련에 부딪치는 시민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

게 만든다. 아직도 그/녀의 삶 안에는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

도적 장치, 인적 조력, 물적 급부들이 조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은 사회적으로

나 국가적으로 제기된 난제들의 해결에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투신(앙가주망)하게

만든다. 이 자발적 앙가주망의 여러 성공 조건들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의사소

통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사회와 민주국가가 시민의 신뢰와 충성, 즉 애국

심을 확보하는 가장 합당한 방식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시민은, 가장 이상적으로 말하

자면, 각자가 주권자이기에 어떤 순간에도 국가의 통치권자로 나설 수 있는 정치

적 훈련과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치가로서 나설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그 순기능

이 극대화되려면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보편화된 시민정치는 전문적인 직업정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첩

경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잠재적으로 보면,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진 시민적 실천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62)

• 각종 선거 참여

62) 시민적 실천의 의의에 관한 이상의 기술은 위의 책, 187~188쪽, 「6.6.1.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의 구성 입자들

의 역사적․구조적 내용/(4) δ-요인(시민실천): 시민적 활기, 시민적 앙가주망(투신), 시민정치, 그리고 ‘모든 시

민 대통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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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당에 직접 가입하기

• 국가와 지역의 정치 및 행정 단위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집행에

참여하기 : 정보 획득과 사용, 개입에 대한 평가, 결정 내리기, 판단하기, 의사소통

과 관심 촉진, 협력하기

• 국가와 지역의 정치 및 행정 단위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 모니터링 :

지역, 주, 국가 정부의 기능 탐색, 정보 취득, 이해관계/관심이 걸린 쟁점 확인

• 국가와 지역의 정치 및 행정 단위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수립에

영향주기 : 행동의 결정,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획 수립, 행동계획의 실

행

•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기: 병역은 단지 국가의 방어를 위한 노역이나 의무가 아

니라 군사적 방식으로 이 국가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이해가 갱신

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자치 체험 : 자원 활동의 좋은 전통을 확

립

• 참여적 글쓰기 : 관계를 확인하고, 정보나 도움을 획득하며, 정보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평가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글쓰기를 활용함.

• 시민적 실천의 훈련 : 모범 시민 사례 학습, 학교 운영 참여, 활동적인 시민들

의 관철과 대담, 내 고장 일에 봉사하기, 정부 및 통치 기관 모델 따라하기, 공적

연설, 입장 성명, 정책 쟁점에 관한 논쟁, 내 고장 조사, 시민행동계획63)

아마 『시민과 세계』가 완벽하게 시민적 권능확보에 기여하려고 한다면 위와 같

은 시민실천의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집적하고 분석하여 실천학의 전범을 창출하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63) 시민적 실천의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위의 책, 399~433쪽, 「10.2. 미국 시민교육에서의 시민

능력적 전회의 구체화 실태: 키비타스와 커리큘럼 또는 시민교육의 내용골격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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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학의 지향점 : 시민문명 

『시민과 세계』의 발간 맥락에서 윤곽이 그려진 시민학은 시민가치, 시민생활,

시민기능, 시민실천의 극대적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시민이 고도

의 민주주의를 향유하여 생존과 성숙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모든 시민이 자신이 마련한 입법에 따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의의 질서가 잡혀 있는 인간 삶의 보편상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우리

는 이런 공동체를 특정 국가에 한정시킬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적어도 지구 위에

서는 지리적 경계선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글로벌한 시민세계의 실현, 시민문

명의 도래에 다름 아닐 것이다. 능력과 실천을 겸비한 시민에 의해 시민정치, 시

민경제, 시민사회, 시민문화가 총체적으로 구현되면서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자유

롭고 평등하게 공생하는 그런 시민의 세계의 도래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시민

과 세계』가 그 이름값을 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未了完. 본 논문은 토론 후

보완이 필요하오니 무단 전제와 인용을 삼가주세요/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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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시민적 진보의 이상과 조건

-새로운 진보를 위한 서설

이양수 / 『시민과 세계』편집위원, 한양대 강사

시민적 진보란 무엇인가? 왜 하필 지금 시민적 진보를 말해야 하는가? 소비 자본

주의 체제에 익숙한 우리들은 더 이상 ‘진보’라는 명칭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수’라는 말만큼 부정적인 함의로 다가올 때도 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주화 당했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우리 시대 진보의 이념

은 헌신짝마냥 취급당하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우리 시대 진보가 무엇

인지 묻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보를 말해야 하는가? 더욱이 진보라는 말은

시민이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직 손에 잡힐 만큼 자세한 설명은 못하

더라도 필경 설명되어야 할 역설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 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민적 진보’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

다. 나는 이 물음에 대한 직답을 피하고, 우회적인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 서구 시

민성(citizenship) 논쟁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 이 시대 진보의 가능성을

말해 볼 것이다.1) 돌이켜 보면 1990년대 돌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시민성

1) 번역상의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할 듯싶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 말이 원래 ‘시민권’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시민권이란 개념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치권, 시민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로 이해되어왔고,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공화주의자나 공동체주의자들은 권리적인 측

면보다 시민적 덕성 함양과 공적 토론 능력의 고양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권리로는 이 같은 측면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번역어로 ‘시민성을 택했고, 논의도 이 문제를 국한할 것이다. 곽준혁도 비슷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곽준혁,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 16집 2호, (2008):

127-149. 주석 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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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20세기 후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시혜적 복지국가의 거부, 동유럽의

체제전환, 다문화주의의 확대 등으로 정의의 담론은 시민성 담론으로 눈을 돌린

다. 무엇보다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자질, 시민의 역량이 향상되

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시

민성 논쟁은 고전적인 시민개념의 복원은 아니다. 민족을 매개로 한 고전적 시민

개념을 넘어 세계시민의 차원까지 확장하면서 시민성의 조건과 원리들을 모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민성 논쟁은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조건과 원리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 조건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시민적 진보’를 모색해 볼 것이다. 시민적 진보성은

우리사회의 진보적 재구성 작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서구 논쟁의 재

구성 작업은 시대의 사명처럼 느껴진다. 더 나아가 시민적 진보성은 다가오는 미

래를 위한 초석이다. 때문에 미래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구 시민성 논쟁의 진원지에서 출발할 것이다.

(1) 자유주의 시민성 논의의 핵심을 살피고, 그 이론적 전제 및 한계들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공화주의 시민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찾아볼 것이다. (2) 그

다음 시민성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결정능력을 다루어

볼 것이다. 시민성 논의는 그 성격 규정이 중요하다. 시민성 개념은 철저히 정치

적 주체 및 정치영역의 한계 안에서만 나타난다. 나는 정치적 주체의 결정능력을

아리스토텔레스 논의에 비추어 검토해볼 것이다. (3) 다음으로 정치적 주체와 시

민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공적 토론에서 결정이 중요한 이유들을 탐색해볼 것

이다. 최근 부각되는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인 결의론을 정치적 결정

과 비교해볼 것이다. (4) 결정은 합리성을 전제하고, 합리적 결정은 우연적인 삶의

세계를 배제한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삶의 세계, 그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는 조건에 얽매이며, 그 조건 하에서 자기 자

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역사적 제약을 넘어 자기 정체성 확보가 가능한 조건들을

살펴볼 것이다. (5) 마지막 섹션은 그 대안으로 ‘시간의 정치’와 ‘비극적 윤리’를

다루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대안이 어떻게 시민적 진보와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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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시민성 논쟁, 공화주의의 재발견

시민성은 본래 정의로운 법 체제 하에서 동등하게 누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법 체제 하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포함한다. 시민성 논쟁은 제도적 측면과 역동적

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보면 자유주의

시민성 담론과 공동체주의 시민성 담론이 주요 논의를 형성해왔다. 자유주의 시민

성 담론이 주로 제도적 측면을 부각시켜, 시민의 형식적인 자격 요건을 다루고 있

다면, 공동체주의 시민성 담론은 그 역동적인 측면에 주목해, 시민의 형식적인 요

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자유주의 시민성 담론이 “정의의 요건”에 집중되고 있다면, 공동

체주의 시민성 담론은 “[인격] 함양의 정치(formative politics)"(샌델)에 관심을 쏟

는다. 자유주의는 권리 중심의 시민성에, 공동체주의는 행위주체의 실질적 선택능

력에 주목한다고 정리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더더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70년대 종적을 감추었던 시민성 논쟁이 90년대 다

시 한 번 되살아나 공화주의 정치철학에 불을 지핀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그 만

큼 이론적인 측면에서 시민성 논쟁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관점도 현실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나타난 역사적 사건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20세기 시민성 논쟁은 18세기부터 지배적이었던 시민권 논의와 떨어질 수

없다. 개인주의 문화전통이 강한 서구 근대성에서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민성에 대한 향수였다. 삶의 완결체로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시민성은 개인의 전통에서 더욱 절실했다. 고대 그리스 - 로마 전통의 정치공동체

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해에 기반 한 시민 개념의 허구성이 비판된다. 콩

스탕트가 표현한 것처럼,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는 다른 것이며,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근대인의 자유에 없는 고대인의 자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을 강조한다. 고전주의 공화주의 전통의 재해석은 시민성 논란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해왔다. 19세기 시민성 담론은 민족적 시민성이 지배한다. 문화적 동질성

을 지닌 민족이 곧 정치공동체의 시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제국주의 시민성

담론은 역사의 추동력과 맞물리면서 억압자와 압박자의 치열한 대결구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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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한다. 문화적 동질성은 문화적 차이를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민족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은 타자를 포용할 줄 모르는 시민성을 내포한다.

오로지 자국민만을 고려하는 시민성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제국주의 진영이

든 민족주의 진영이든 타자를 포용하지 않는다. (물론 민족주의는 인정받지 못한

정체성의 인정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

론 이런 비판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라본 비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이질적인 가치가 공존․충돌하는 다원주의 사회이고, 이런 사회에서 타자

의 포용여부는 시민성 논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20세기 시민성은 시민성의 제도 측면(the institution of citizenship)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자유주의 담론은 권리측면에서 시민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유

주의 시민성 담론이 정의로운 사회 구성요건, 특히 법의 요건에 주목한 데는 나름

의 이유가 있다. 관용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주의 체제의 시민성은 두 가지 직관적

인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두 직관적인 믿음은 20세기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낸

것이다. 첫째, 시민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

반은 사회적 약자의 포용에 달려 있다. 단순히 민권이나 정치적 권리의 보장으로

시민성이 완결되지 않는다. ‘사회권’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

유주의자인 존 롤스의 ‘정의론’은 중대한 이론적 근거였다. 그의 이론의 가장 중요

한 원리인 <차등원칙>은 어떤 사회체제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건전

한 시민으로 포용하는 제도적 원칙이다. 평등사회의 구현은 사회통합의 통로이다.

둘째, 시민성은 국제관계에도 적용된다. 19세기 경험이 보여주듯이, 힘의 불균형은

평화체제를 위태롭게 한다. 국제평화 없는 시민성은 반쪽짜리 시민성이다. 언제든

외부로부터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시민성의 원

리가 세계 시민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체제를 통한 평

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 시민성은 매우 독특한 국가의 역할을 상정한다.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

가는 개인이 추구하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 각자는 재

능과 자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국가의 임무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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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동등한 권

리와 기회보장은 물론,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불간섭의 자유가 중요하다. 시민의 개별적인 선택이나 취향에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중립성 테제이다. 개인의 가치에 대한 중립성은 자유주의 국가를

규정하는 중요 원리이다. 자유주의 국가의 임무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하는 것이지, 시민들을 덕 있게 하거나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좋은 삶을 시민에

게 강요하는 데 있지 않다. … 국가가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다

는 것은 넓은 한계 안에서 개인들이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지, 특정 선, 덕 개념을 강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2) 자유주의 국가

에서 시민들의 좋은 삶은 결국 방해받지 않는 개인의 선택에 의존한다. 타인의 자

유를 훼손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든 개인의 선택에 왈가불가할 수 없다. [자유주

의자에 따르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논쟁도 개인 선택의 존중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중립성 문제는 자유주의자의 아킬레스건이다. 불간섭의 자유

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19세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온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더더욱 자유주의 체제에 따르면 국가가 특정 가

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사실적인 정보와 공정한 절차만을 행사하지

시민의 가치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이 대목에 집중된

다. 자유주의 시민성 논의로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다. 시민이 참여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낼 가능성은 없다. 시민의 참여

조건을 명시하면 그뿐이다. 더더욱 자유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가치 다원주의 체제

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알 수 없다. 현대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는 좋은

삶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다. 생각의 차이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를 살찌우

게 하면서도 위태롭게 한다. 생각의 차이는 새로운 가치의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온갖 갈등의 발생지이다.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는 갈등 내재적이다. 중립성을

지킨다고 좋은 삶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3) 국가가 방관자로 남아있는

2) Allen Buchanan, "Assessing the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Ethics 99 (1989). 854쪽.

3) 국가의 중립성은 공화주의자들에게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자유주의자와 다르다. 국가가 각 개인에게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자와 다르게 공화주의에게 국가는 “시민의 자유가 대표

하는 통일적인 선 또는 비당파적 선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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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는 반목과 대립으로 가득 찰뿐이다. 도덕적 논란은 커져가지만, 도덕적 논

란을 종식시킬 제어장치는 없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제도와 시민의 덕성뿐만 아니

라,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이 중요해진다. 책임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시민은 도덕적 논란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주체이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공동체

주의자들은 이런 시민이 함양정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공동체주의는

패거리 집단주의와 같을 수가 없다.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시민성은 정치행위를 통해서만 완결된다. 가치의 표출

자체가 상호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제도가 있다

고 행위자들 모두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시민성은 제도적인 요건을 충족

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건전한 도덕적 행위자, 정치적 행위자가 필요하다. 정의로

운 제도 안에서 자라나는 시민성은 그에 합당한 시민의 능력과 책임을 요구한다.

시민성은 동시에 정치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정치행위 자체가 각자의 정

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은 특정 정치문화 체제 안에서만 나타난다. 공유된 의

미, 공동선을 모색하는 공동체를 요구한다. 의미가 공유되지 않으면 모든 행위는

사적 행위가 되어버린다. 공적인 것이 없다면 어떤 시민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공

유된 의미는 시민의 능력과 책임 안에서 나타난다. 시민적 덕성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진정한 시민성을 키우는 매개물이다. 시민성의

목표는 공동선이다.

공동체주의자 논의는 고전적 공화주의와 닮아 있다. 미국 공동체주의자들은 초기

미국공화주의에서 영감을 얻는다. 마이클 샌델의 사상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샌

델은 칸트에게 영감을 얻고 롤스에서 완성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를 통렬하게 공

격한다. 그는 ‘정의의 근원성’이 시민성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한다. 시민성 향상에 필요한 정치적 주체의 선택능력과 이 능력을 발휘할 요건인

구성적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샌델은 미국 자유주의 정

치철학의 대안으로 공화주의 이념을 내세운다. 물론 그의 공화주의 입장은 고전적

공화주의보다 미국 초기 공화주의에 가깝다. 무엇보다 권력분립 원칙에 덧붙여 시

Clarendon Press, 1997), 96쪽. 주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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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덕성을 키울 수 있는 ‘공공철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민의 참여와 덕성의 함양은 시민성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시민의 덕

성 함양에 의심스런 눈초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다. 시민의 덕성 함양은 매우 특수

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 노동운동이 보여주듯이 당파적 이해관계

의 대립은 시민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적대적 관계만을 양산한다. 양극화 사회

에서 시민의 덕성이 함양될 수 있을까? 청년실업이 늘고, 비정규 직종이 늘어가는

형국에서 시민의 덕성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여와 덕성 함양 사이에는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 그런다고 롤스의 <차등원칙>을 따를 수도 없다. 최소 수혜자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자유주의 원칙의 포괄적인 승인을 전제한다. 무엇보다

성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대 시민성의 문제는 복잡하다. 불평등하

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시민덕성의 함양이 불가능한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부하

면서도 경쟁체제에 몰입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덕성조차 말 꺼내기 힘들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면서 시민덕성을 키우고

공동선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강조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대한 형식적인

기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4)

이 대목에서 신공화주의자들의 성찰이 눈에 띈다. 신공화주의 전략은 두 마리 토

끼를 잡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조건을 찾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변화 공간을 동시에 모색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

고 있는 필립 페팃의 공화주의 이념을 살펴보자.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

유’(freedom as non-domination)를 이념으로 삼는다. 비지배 자유는 불간섭 자유

(freedom as noninterference)와 구분된다. 불간섭의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념

이다. 간섭 없는 상태에서 각 개인이 누리는 자유가 자유주의자의 기반이다. 공화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기회의 문제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직면했던 다음 물음 상황과 일치한다. “두 사

람이 100미터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발에 족쇄를 차고 있고, 다른 사람은

족쇄가 없다. 족쇄를 찬 사람이 10미터 달리면, 족쇄를 차지 않은 사람은 50미터 뛰어간다. 심판이 이 경기를

보고 불공정한 경기라고 판정을 내린다. 어떻게 그들이 이 상황을 바꾸면 될까? 단지 족쇄를 찬 사람의 족쇄

를 풀고, 이젠 ‘동등한 기회’를 주었다고 경기를 속개시키면 될까? 그러나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 족쇄

를 차지 않은 주자는 족쇄를 찼던 주자보다 여전히 40미터 앞서 있다. 이 상황을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인 듯하다. 족쇄를 차고 있던 주자에게 40미터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재경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평등을 향해 긍정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은 Daniel Bell "On Meritocracy and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1972. Fall.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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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자유는 다르다. 도미니움(dominium)의 사적 남용과 임페리움(imperium)의

공적 남용을 구분하면서 임페리움의 공적 자유를 지배가 아닌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주체의 자유는 지배받지 않으면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간섭은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투표할 수 있는 내 자유를 막는 것은 비지배 자유 원칙에 위반되지

만, 교통위반을 한 나에게 경찰관의 벌금부여는 비지배 자유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제3자든 나든 그 위치에 있다면 동일한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간

섭을 지배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간섭하지만, 자의적인 기반에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 비지배 자유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비지배 자

유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에서 도출된, 그러나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쟁론가능성(contestability)”에 기반 한 힘의 견제효과를 누린다. 비지배의 자유는

공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막는다. 개인이나 국가의 의도적인 간섭은 어쩔 수 없지

만 작의적인 기반에서 행해지는 의도적 간섭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상대방

이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비지배 자유는 적절한 법률

체제가 부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비자의적 간섭과 모순되지 않는

다.”6) 비지배 자유는 사회제도의 이념이다. 자유의 충돌을 막고 정의로운 사회 구

현을 위한 것이다. 롤스의 ‘차등원칙’이 원초적 입장 당사자들의 선택에서 비롯된

다면, 비지배 자유는 자유 자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낸다.

비지배 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이유를 제시한다. 비지배 자유는 사회성원들이

서로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음 인용을 자세히 살펴보

자. “구성원의 소유를 비지배 방식으로 균일화하려는 국가를 상정해보자. 이런 국

가에서도 부자들의 소유 확대, 그러므로 지배받지 않는 선택 범위에 대해 사법적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부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와 그들의 지배받지 않는

선택 범위에 대한 사법 외적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부자가 아닌 사

람들이 성취한 지배받지 않는 선택 범위의 확대가 부자들에게 법적으로 가해진

지배받지 않는 선택 범위의 감소를 상쇄 또는 능가한다는 뜻이다. 소유를 균등화

하고, 지배받지 않는 선택 범위를 동등화해도 국가가 사회의 전반적인 비지배 수

준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할 이유는 없다.”7) 소득이 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5)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23쪽

6)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84쪽.

7)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18쪽.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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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유주의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던 사회 불평등에 대

한 시정을 공화주의자들도 주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제도의 기반에서 각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러

한 공화주의 이상은 허약한 제도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회의 성원인 시민들이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닦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공화주의 정치적 이상은 오직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지배 자유는 타인

의 부재가 아닌 지배를 행사하려는 타인에 대한 견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선”이므

로 “자의적인 근거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법적․사회적 장치들이 존재

할 때만 발생한다. 비지배 자유는 황야의 자유가 아니라, 도시의 자유를 요구한

다.”8) 따라서 공화주의 “정치이론의 목표는 누구도 문제 삼기 어려운 정치제도에

대한 척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척도는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따라 적

절하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형태들을 규정하기 위해 조사를 거쳐야 한

다.”9)

비지배 자유는 실질적인 참여정치공간을 요구한다. 비지배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자의적인 국가의 간섭을 견제하는 것이다. 정치는 그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

한 해석 장치이다. 정치는 쟁론적 의사참여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타인과 교

류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때문에 쟁론적 참여는 공적 토론의 공간, 민주

주의 공간을 요구한다. 다음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자.

[쟁론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공적 토론에 의지하는 것이다. 공적 토론 안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 국가 행위를 인도하는 모든 이해와 생

각은 사회 모든 부분으로부터의 도전에 열려있어야만 한다. 이견이 있는 곳에서

는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 때문이다.10)

“기본소득(Basic Income)”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8)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22쪽

9)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02쪽

10)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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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토론은 시민성을 키우는 덕목이다. 공적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

을 받아들이며 쟁론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신공화주의도 여전히 한계

를 가진다. 비지배 자유는 어디까지나 법적 권리 확보에 치중하고 있어 과거 사회

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참여 또한 개인의 기본권 확보

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제도에서 배제된 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11)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한계에 주목

해야 한다. 그 한계는 자유주의자들처럼 합리적 행위주체를 상정한 데서 생긴다.

비지배 자유가 작동하는 공화주의 사회는 합리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사

회이다.12) 롤스의 시민이 질서정연한 사회의 성원이듯이, 페팃의 시민들도 합리적

으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다.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한 논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합리적 행위주체의 상정은 사회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적 장치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자본주의 체제가 합리적 시장 하에서 각자의 합리

적인 소비를 가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공화주의도 이런 상식적인 세계를 반영한

다. 실용주의적 태도가 공적 토론에 전제된다. 다음 인용은 이 점을 분명하게 드

러낸다.

다원주의 사회의 정치에서는 실용주의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다. 실용주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논쟁이 도달해야 하는 합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는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대의는 그들이 국

가에게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관심사들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내면화할

수 있는 조건들로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대의의 신봉자들이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면, 동료 시민들의 협력은 물론, 자신들의 주장을 들을 것이라

온당하게 기대조차 할 수 없다.13)

11) 페팃이 주창하고 공화주의 이념은 매우 복잡하므로 그 비판을 위해서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

만 이 글은 공화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공화주의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두 가지 비판적인 관점은 이병천 교수의 지적에 빚지고 있다.

12) 이 전제는 다음 인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잠재적인 견제자들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한가? 전적으로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의미 이상으로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의

회 결정에서 모든 의미 있는 집단의 관심사와 견해에 신뢰성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며, 입법

자들이 이런 관심사와 의견들을 심의대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신뢰 있게 말하기 위해

서, 그 목소리들이 대표집단의 동정이 아닌 대표집단에서 나와야 한다.”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91쪽.

13)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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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모든 논의들이 비합리적인 행위주체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이론적 공

백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사회의 등장은 이론가의 무덤이다. 항상

설명되어야 할 사실로만 남아 있다. 가령 나치의 사례는 설명되어야 할 사실이다.

비합리적인 사회가 나타난 원인분석은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는 그 이전 사회의 선례를 따른다. 좋든

싫든 한 번 발생한 사건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후세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는

문화 지속과 계승의 자리이다. 세계는 역사 현장을 반영하고 그 현장을 벗어난다.

세계는 동시대인의 증인과 과거의 전거가 만나는 자리이다. 그러나 비합리성의 등

장은 갑자기 세계가 사라진다. 기반은 무너진다. 만일 공화주의가 서로 소통하고

표현하는 수단, 합리성이 ‘합당한 의견의 차이’에 달려 있다면, 이런 기반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태를 상정하면서, 페팃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약속

의 땅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어떤 국가가 비지배를 보장했지만 내부 또는 외부의 적들이 비지배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많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비극적이고

비참할 것이다. 이를테면 인민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지만, 국가는 인민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14)

체제를 수용하는 합리적 선택이 없다면 공화주의는 성립하지 못한다. 공화주의 정

치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기반 한다. 때문에 시민성은 합당한 조건

과 시민의 합리적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시민적 진보는 이 두 사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 쪽 모두에서 진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음 물

음이 중요하다. 시민의 능력 발휘에서 시민성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시민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진보적인 시민성을 말할 수 있을까. 제

도적인 개혁은 시민성의 조건이지만, 개혁을 꿈꾸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보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정치적 주체와 정치영역의 독특성에

주목해보자.

14) Phillip Pettit,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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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주체, 정치 영역

서구 시민성 논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시민적 진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서구 시민성 논의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로 미루어보면 서구 시민성 논의의 공통점은 정의로운 제도의 조건과 합리적

행위주체 능력에 시민성이 달려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정치는 자기 이해

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행위주체의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시민성은 사적 이해를 넘어서 공적 관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자

나 공화주의자 모두 시민성 향상을 위해 “공적 담론 또는 토론”을 강조한다. 공적

담론이란 무엇인가. 공적 담론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공적 담론은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식별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을 전제한다. 더욱이 공직자

의 업무를 평가할 줄 알고, 공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

된다. 공적 토론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자기 자신

의 견해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솔직하게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토론 자체에 강요나 조작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설득을 기반으로 한다.

공적 담론의 시민성은 단순히 참여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화를 예로 들어

보자. 단순 참여만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 대화가 이뤄지려면 대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교환해야 한다. 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대화와 새로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

고, 남의 견해를 존중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출할 능력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은 적극적인 참여, 그것도 소통능력에 달려 있다. 투표행위

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투표란 그저 투표장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투표

참여가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적어도 우리사회에 해당된다)인 투표불참보다

는 낫지만, 투표참여만으로 성숙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없다. 최소한의 성의표

시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수동적인 역할을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면 투표에 앞선 숙고과정, 의견형성 과정,

더 나아가 그 결정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심의 민주주의 개념의 기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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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주체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능력(prohairesis)’에 달려있다.

전통적으로 결정능력은 도덕적 행위자 및 정치적 행위자의 고유 능력으로 간주해

왔다.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의 근원이면서도 행위의 주인을 상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결정능력의 분석은 현대에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고전적인 것이

다. 결정능력은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목적에 대한 최상의 수단을 찾아가는 과

정에서 작동하는 숙고능력(euboulia)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능

력이다. 철학자들은 전자를 도구적 이성이라 부르고, 후자를 고유한 이성능력으로

간주하면서 ‘실천적 지혜(phronesis),’ ‘실천이성‘이라 일컫는다.15)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숙고능력’(euboulia)은 과거의 경험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결정능력은 자발적인 능력에 의존한다.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의도성의 토대가 된다.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

이다. 그래서 자발성은 강제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의미한다.

결정과정에서 바람(boulesis/wish)또한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협소한 의미의 수단적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과 공유하

면서 만들어내는 가능성 영역까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16) 따라서 개인 경

험의 편협한 한계를 넘어서고 타인과 세계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가능

성의 공유를 통해 실천적 지혜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다. 주체의 능력으로서 결

정능력은 연속선상에서 작동한다.17)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문화체제를 습득하면서

도 기존문화체제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사실

은 기존문화체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망차원에서 연속성

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런 과정이다.

15) 두 종류의 결정능력에 대한 내적 관계는 주석가들의 거센 논쟁거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

학》3권과 6권의 설명이 내적 정합성을 갖는지 문제는 주석가마다 의견이 갈린다. 내 해석은 내적 정합성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1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능성’은 언제나 경험에 토대한 확신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능

성을 정의한다. “가능한 것이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친구를 통해 이룬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

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 단초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1112b27-29. 여기 전제는 자발적인 행위가

정치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인간 행위와 그 의미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 동시에 인간 행

위에 대해 문책할 수 있다. 이 행위는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행위도 비슷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7) 바람의 징검다리 역할은 오직 자기 이외의 또 다른 주체의 활동을 전제한다. 소망의 진실성 여부는 오직 신

실한 사람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의 탁월한 성품을 전제해야 한다. 바람은 타인의

진실성 안에서 입증되고, 자기 안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 《니코마코스 윤리학》1113a15-1113b2.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1차 포럼 55

반면 실천적 지혜는 특정 목표에 대한 수단을 찾아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예 존

재하지 않는 목표를 찾아가는 능력이다. 때문에 실천적 지혜는 수단적인 이성보다

훨씬 고차적인 사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지성적 덕목이라고 불렀다. 실천적 지혜에는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철학자가 지녀야 할 사려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실

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말이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결단력

있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뜻할 뿐이다. 여기

에는 소크라테스의 믿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회의적인 시선이 깔려 있다. 소

크라테스는 부도덕이 무지의 소치라고 보았다. 그래서 ‘안다면 곧 행할 것’이고,

알고 행하는 것은 모두 덕행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 듯하다. 지금 우리 사유방식

으로 생각하면 소크라테스는 원칙을 존중하는 철학자였다. 합리적인 사람이 정의

의 원칙을 알고 있다면, 모두 행할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칙을 안다고 모두 행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식에도 쉽게 맞지 않는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식의 대변자이다.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때론 매우 강한 의지력을 발휘한다. 때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원칙

을 알아도 금방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한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일

까. 단순히 앎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일까. 엄밀하게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는 것이 맞다. 원칙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 ‘거

짓말’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소하거나 선의라 해도 상황과 상대방

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거짓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할 수도 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다. 물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헤칠 용기가

없어 생길 수도 있다. 더욱 거세게 밀고 나가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명한 근

거를 찾아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때 근거는 기존의 원칙

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는 이런 능력을

가리킨다. 여기서 세심하게 분석되어야 할 부분은 숙고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도 새로운 목표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부분이다. 그 대부분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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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능력이 왜 중요한가. 결정능력과 시민성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숙고능력이

정치판단능력인 한 시민성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대한 판단

과 새로운 원칙에 대한 선택능력은 20세기 시민성 논의에서 정치적 주체의 능력

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런 고차적인 능력이 항상 발휘된다고 가정하긴 어렵다. 롤

스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국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질로서 숙고능력을

논할 때는 이런 제한적인 적용은 위험하다. 오히려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

다. [물론 이때 모든 시민이 숙고능력을 동일한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상정

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편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유주의자나 공화주의자 모

두가 강조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결정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

다.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결정능력 자체는 항상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원칙에 대한 숙고는 상황을 전제로 한 실천적 추론이다.

결정능력의 역할은 정치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명하다. 시민성은 단순히 규

범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시민성은 선택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도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시민성은 정치영역의 특성에 좌우된다.

정치영역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속할 수밖에 없는 시간․공간적인 제약이 놓

여있다. [물론 이 같은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적 관점이다. 시민성이

휴머니티와 만나는 지점이다]. 이 같은 시간 ․ 공간적 제약은 시민성이 단순히

사유영역, 특히 원칙들의 결합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컨대 독재체제의 시민과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들의 정신적 삶이 다른 것은 왜일까. 정치적 선택은 철저히

현실적 제약과 속박 하에서 행해진다. 정치적 선택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이탈도 꿈꾼다. 정치는 감성과 이성의 결합이고, 시민성의 이상은 역사 공동체에

서 더불어 살려는 구조, 자기 몫을 결정하는 정체를 찾는 것이다. 이 이상은 인간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없는 “공동 풍속의 유대(bond of common mores)”를 제도

화하는 데 있다.18) 제도는 분배와 같은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

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헌법과 법률이 필요하다. 동시에 제도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강제력을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역사 공동체로서 정체는

역사적 결정, 집단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이상적인 의미의 국가(the

18) 제도를 공동 풍습의 유대에 기초하는 태도는 리쾨르의 시도이다. 그에 따르면 제도는 제약, 책무 같은 의무보

다 더불어 살려는 윤리적 측면이 우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제 7연구, 특히 194-5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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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에 내재한다. 리쾨르는 정치영역의 특수성을 결정능력에서 찾으면서 다음과

말한다.

국가는 합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효율적인 것과 정의로운 것의 종합일 것이

다. 국가의 덕목은 그리스와 중세사회의 사려분별이라는 뜻의 실천적 지혜

(prudence)이다. 이 말이 뜻하는 건 그 덕목이 효율적인 계산의 기준과 살아있

는 전통의 기준을 함께 묶는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전통은 공동체에 독립과 장

수를 갈망하는 특수한 유기체적 특성을 부여한다.19)

국가 안에서 시민성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시민들은 제도 안에서 자기영속적인 삶

의 권리를 누린다. 생존과 안전을 위해 세금을 내고 의무를 행한다. 제도는 사회

를 안정(stability)시키고 영속(perpetuation)시킨다. 시민성의 제도화를 통해서만

시민은 정치적 삶을 공유할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공적 토론에 참가하고 자

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시민성의 특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시민성의 제도적 측면에 몰두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는 단순

권리들의 총합일 수는 없다.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동성, 즉 제도의 모순을 자각하고, 모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결정능력은 그

근본토대가 된다. 정치적 합의보다 투쟁적인 특성이 앞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민권은 본래 안팎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시민인 자와 시민이 아닌 자가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성은 제도에서 배제된 자도 시민으로 포용해야 하고,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평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성은 역동적

이며, 따라서 열린 구도를 가져야 한다. 이 열린 구도는 인류문화의 유산을 수용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

미래적 시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결정은 늘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결정이다. 개인

들의 선택이 감성과 이성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에 집단적 선택은 매우

복잡하다는 점, 더욱이 정치적 선택은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과거행위에

대한 단순 반응이 아닌,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영하는 선택이라는

19) Paul Ricoeur, "Ethique et Politique," Esprit 101 (May 198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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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그렇다. 가령 전통적인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산아제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토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시민성의 문제에서 지배와 피지배

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0) 정치적 선택이 어려운 것은 누

가 어떤 이념으로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

다. 이 같은 선택의 특성은 사실 국가 제도의 특성이다. 정치도 이 같은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세계정부가 수립된다면,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같은 특

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영토의 크기와 인구가 국가에서 매우 중

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특성을 배제한 세계정부는 망상이다. 복잡한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이 필요하고, 집단적인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정치력이 요구되는

이유를 들어 아렌트는 단호하게 세계정부를 거부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조국의 시민인 것처럼 세계의 시민일 수 없다. … 전 지구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세계 정부를 어떤 형식으로 가정하든 좋다. 그

러나 전 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주권력을 상정하는 것, 모든 폭력수단을 독점

하는 주권력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폭정의 악몽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적 삶의 종말일 것이다.21)

공적토론도 마찬가지다. 100% 확실하게 원칙이 작동하는 공적 토론은 없다. 애매

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원칙을 끌어내도 정치적 선택 자체가 역사

적 상황과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은 감성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민감한 감성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 반응

규칙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사안, 현안에 따라 항상 새로운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가 ‘애매성’으로 규정한 것이다.

20) 특정 역사 공동체에서는 결과도, 과정도 중요하다. 시민들은 공유된 정치경험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마찬가지

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천하

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월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구성원들이 자신의 제도와 법을 형성하는 역사공동체는

반드시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특정 삶의 방식을 창출할 것이다. 그 특수성은 외부로부터만, 그리고 내적 정치

과정을 억압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Michael Walzer, "Philosophy and Democracy," Political Theory 29,

no. 3 (1981): 395.

21) Hannah Arendt, Men in Dark Times (New York: Harvest Book, 1968),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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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정은 정치적 주체의 자질, 실천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결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같

다. 정치적 행위자의 숙고능력과 실천적 결정능력이 정치력이 된다. 정치적 행위

자는 숙고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 말은 단순 참여 이상을 뜻한다. 정치적 선

택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고려는 시민성 요건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우

선 정치적 선택은 자기 이해에서 벗어나 공적인 문제를 다룬다.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은 최소한의 상황판단으로 공적인 문제를 숙고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사

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은 애매모호하다. 항상 정치논쟁들은 사적인 것, 사회

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담론은 동의될 수 있는 수준의

논의이어야 하기 때문에 추상된 논의로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숙고적 수사

영역(deliberative rhetoric)으로 간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자체가 정

치철학의 핵심이다. 아렌트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해의 반영 자체를 정치

의 몰락으로 볼 것이다. 반면 시장주의자들은 정치영역을 계급적 이해가 반영되는

쟁투의 장으로 볼 것이다. 이해의 쟁취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결코 논쟁의 대

상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정치영역을 둘러싼 각기 다른 설명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정

치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능력의 발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

다 치더라도 정치능력을 배제한 시민성 논쟁은 무용지물이다. 자유주의자와 공화

주의자들 모두 공적인 것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을 뿐, 이 같은 정치능력

의 역할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숙고, 역사적 판단, 결정을 포함한 시민

의 정치능력의 배양은 시민정치의 과제, 공화국 시민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정치능력의 배양 없이는 제대로 된 정치가 있을 수 없다.

정치적 결정능력은 새로운 목적 창출 능력을 전제한다. 사실 이 같은 목적 창출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되어왔다. 순응주의 행동은 기존 체제의 반복

이다. 반복적인 정치적 결정에 얽매인다. 그러나 정치의 새로운 문제는 기존 방식

으론 해결될 수 없다. 정치적 난제는 항상 새로운 역사적 상황을 지니고 있는 까

닭에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때문에 순응주의 이상의 급진적 사고를 늘 요구한

다.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가치가

늘 기존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완전한 무에서 새로운 것이 창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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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좋든 싫든 기존 방식과 연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난다.22) 칸트

는 이런 능력을 이성이라 불렀다. 이성 능력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 경험을

배제한, 또는 경험에 매몰된 사유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가

치창출은 마음의 변증법을 내포한다. 자기 경험을 믿음으로, 신념으로, 확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경험에서 유추해서 얻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동일한 경험을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새로운 관점

의 등장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경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새로운 목표로 만들어내느냐이다. 만일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성의 요구가 옳다면,

다음 두 가지 물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첫째, 정치적 주체의 행위능력과 참여

는 어떤 관계인가. 참여가 어떻게 불의의 세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가. 둘째, 이 같은 세계의 극복이 어떻게 시민성 개념과 연결되는가. 이 두

물음은 우리의 핵심질문인 ‘시민적 진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순응주의에

대한 대응이 곧 진보라고 한다면, 진보는 변혁, 혁신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어떻

게 변혁의 정치가 가능한가. 그 같은 가능성이 정치적 행위능력에 내재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전체논의의 방향을 바꾸어놓을 만큼 중요하다.

정치적 주체, 시민성

정치적 주체의 숙고능력은 행위의 보편성보다 인간능력의 함양 쪽에 비중을 둔다.

어떤 행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인간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때문에 인간능력, 시민능력의 고양은 시

민성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사실 행위자에 대한 관심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반발

에서 나왔다. 근대적 사유는 행위의 보편성 여부에 관심을 쏟았다. 모든 시민에게

타당한 행위를 찾으려는 이유는 그 보편적 행위 원칙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으려

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위자는 어떤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사안

마다 차이와 동일성을 판단한다. 때문에 특정 상황 속에서 원칙의 적용은 개인차

가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상황의 고려가 원칙에 배리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22) 새로운 가치는 항상 기존 이야기의 창조적인 해석이라는 견해는 매킨타이어의 주요 논지이다.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그의 논의에서 “이야기를 통한

통합”은 창조적 계승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15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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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현지성(locality)은 원칙의 보편성(universality)에 반기를 든다.23)

좋은 결정은 시민의 능력 향상에 달려 있다.24) 형식적인 시민성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의 시민성의 문제로 도약한다. 물론 시민의 질적 능력의 향상은 정의로운 사

회제도의 기반 하에서만 가능하다. 서구 시민성 논쟁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다. 제도적 기반 없이 시민능력을 논하는 것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무인도에 살

라는 것과 같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각 개인 능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따라

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은 시민성 논의의 필수조건이다. 자유주의자든

공화주의자든 평등사회는 사회적 성숙의 주요 조건이다. 다만, 강조점은 형식 요

건의 확립만으로는 시민의 자질 발휘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실이지

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목표로 한 시민 민주주의 사회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체

제이다. 다수결로 대표되는 다수의 통치로 민주주의를 정의하지 않는 데는 그 이

유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숙고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제이다. 기존

사회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할 수 없다. 기존 관습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시민의 능력을 요구한다. 시민성이란 이런 능력

에 향상에 있다. 나는 결정이 정치영역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본 바 있다. 정

치는 역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의 결합이다. 국가, 정체는 이런 통합의 상징이다.

시민성의 문제는 정체 언저리에 머문다. 시민들 의지의 결합으로서 정체, 새롭게

23) 동양 사고에서도 도덕적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성리학에서 도덕적 판단은 독특한 위상을 지

닌다. 주희의 후계자로 널리 알려진 김리상(金履祥)의 문제의식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 “고금의 덕행은 부

드러울 수도, 강할 수도, 곧을 수도, 맑을 수도, 조화로울 수도, 인위적 간섭이 없을 수도, 힘들 수도 있다. 나

는 일정한 방법에 집착할 수 없다. 반드시 선을 택하여 그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옳은 것을 택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선은 정해진 주인이 없다. 그것은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저번에 이것을 행하여 맞았던 것

이 이번에 행하면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일에 적용하면 틀릴 수 있는 것이

저번에 적용하면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옛 사람들이 말하는 ‘옳음을 옮김(移是)’이다. … 덕이라는 것은 행위

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리를 지칭해 말하는 것이다. … 고금의 덕은 모두 전범이다. (각기

다른 때들이)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정해진 하나의 전범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 맞는 선을 택

하는 데 달려 있다. 천하의 리는 선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중中을 취해야 하니, 일정한 기준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위의 문장을 역사속의 성리학》에서 인용했다. Peter K. Bol 지음, 김영민 옮김 (예문서원, 2011)

313-14쪽.

24) 이론이나 원리가 곧 좋은 판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주장은 서양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Dennis

Thompson, "Political Theory and Political Judgment," PS. Vol. 17. No. 2 (Spring, 1984): 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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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어야 할 재료로서 정체이다. 시민성의 문제가 특정문화에서 파생된 권리와

의무와 연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이렇다. 왜 정치적 주체는 결정능력을 시민성의

요건으로 삼아야 하는가? 소수 사람만의 능력이지 않는가? 모든 게 관료화된 현

대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소수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참여가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의

능력이듯이, 결정능력도 모든 사람이 고양해야 할 능력이다. 그것이 발휘되든 그

렇지 않든 문제되지 않는다. 이론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치적 주체의

결정능력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보고, 그 가능한 해결지점을 생각해보자. 이때 진

보라고 보는 이유를 더듬어보자.

결정의 필요성은 체제 내재적이다. 도처에서 공적 결정이 요구된다. 보편적인 규

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론적인 가능성을 이

미 다루고 있다.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개념이 그것이다. 법은 본래 일반성

을 추구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상 삶의 모든 경우를 포괄적인 일

반적인 법은 없다. 사안마다 독특한 측면이 꼭 있다. 법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개

별적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성이 담지 못한 개별적 특성은 그 안에 또

다른 일반성, 즉 형평성을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평은 정의로운 것이긴 하지만, 법에 따른다는 의미의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정의로운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법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보편적으로 올바르게 규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올바로 할 수 없을 경우 법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대부분 그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법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잘못은 법에 있는 것도, 입법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사태의 본

성에 있다.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재료이다. 따라서 법은 보편적이지만, 보

편적인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입법자가 지나쳐버린 점, 단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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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이유이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

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결의(psephisma)를 필요로 한다. 마치 레스

보스 섬의 건축가들이 납으로 만든 표준자를 쓰는 것처럼, 규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준을 규정할 수 없다.25)

법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의 일반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정의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관점의 정의를 요구하고 우

리의 결정을 기다린다. 형평은 사안에 따라 독특한 인간경험이 내포되어 있다. 행

위의 보편성(칸트의 보편화 원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은 법의 이상이지만, 현

실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판단하고 평가할 행위주

체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성 논의에도 적용된다. 시민들의 능력은 무엇

이고,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행위 자체나 행위의 보편

성에서 나올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대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만

그 가능한 해답이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특정 시점과 상황을 평가하고,

기존의 원칙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결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은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에서 나온다. 다

원주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이질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가치충

돌은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갈등이 아니다. 보편적 가치의 다원성 때문에 나

타난다. 그것은 권리 간 충돌로, 때론 의무 간 충돌로 나타난다. 이른바 둘 다 옳

은 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최상의 선택을 찾는 것이다. 정치토론

과정의 도덕적 논란들은 이런 유형들이다.26) 가령 낙태 논쟁을 들여다보자. 생명

의 신성함이냐 인간 삶의 질이냐. 그 어느 것도 회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선택도 마찬가

지다.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선택은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의

선택, 열악한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의 선택과 관련된다. 칸트는 이미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도덕 형이상학>에서 그는 의무들의 충돌(collisio

officiorum)을 다루면서, 정합적인 법의 위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완전한 의무와

25) 《니코마코스 윤리학》 1137b11-32. 인용문은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번역본을 참고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원문을 대폭 수정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제이북스, 2006)

26) 이 외에도 좋은 제도를 둘러싼 논쟁, 권리들의 충돌도 마찬가지다.



2012. 5. 2664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은 그런 위계의 일환이다. 공적토론에서 마찬가지다. 정치토

론에서 대개 이해관계가 먼저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계급이해의 쟁투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토론에는 도덕적 쟁점들이 숨어있다. 줄기세

포 연구를 생각해보자. 줄기세포 연구의 찬반에는 나름의 도덕적인 논란이 제기된

다. 도덕적 쟁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도덕적 논란은 단순히 쟁투과정으로도 볼

수 없다. [물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쟁투적 관점은 여전히 유

효하다. 하지만 정치쟁점에 대한 도덕적 논란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종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공동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숙고는 의견수렴과정이다. 의견수렴과정에서 결론이 미리 나와 있는 건 없다. 민

주주의 체제는 절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도덕적 쟁점이

개입하는 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란 만만치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

게 목격되는 현상이다. 결론이 없다고 해서 결정을 미룰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

주주의 체제는 결론은 없지만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 어떤 체제보다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창의력과 숙고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민도 이 같은 결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좋든 싫든 시민도 공적 담론에

참여해야 하고,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의무나 권리(목적)가 서로 충돌했을 때 문

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쪽을 택하든 만족스런 대답이 불가능하

다.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새로운 가치의 모색이다.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가능한가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볼 것이다). 의무들의 충돌지점

에서 어떻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 도덕적 선택이 정치적 선택이 된다는 점이다. 시민성의

척도인 합리적인 숙고능력은 도덕적 선택이고, 그것은 곧 정치행위와 같아진다.

의무들의 충돌지점에서의 도덕적 선택은 16세기 가톨릭 결의론의 중요한 논의였

다.27)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를 기독교식으로 해석한 결의론은 개연성이

높은 두 개념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20세기 도덕적 논쟁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결의론은 정치적 주체의 숙고능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

27) 결의론의 역사 및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Albert R. Johnson, Stephen Toulmin, The Abuse of

Casuistry: A History of Moral Reason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한국어 번역

본은 《결의론의 남용》권복규 ․ 박인숙 옮김 (이화여대 생명윤리 연구소, 20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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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맥락에서 도덕적 논란의 해결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결의론의 입장을

정치토론에 대입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전적 결의론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학의 일부로, 종교 도덕의 일반 규

칙을 의무의 충돌이 있어 보이는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28) 결의론에서

주목할 점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특히 서로 충

돌되는 정치적 관점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고전적인 결의론이 작동하는 기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다. 첫째, 확실하

지 않는 도덕적 신념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릇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리나 의무가 서로 충돌하거나, 특정 현안에 어떤 원칙이나 책무가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으면, 행동하는 것보다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둘

째, 어떤 도덕규범도 자명할 수 없으므로 모든 역사적 경우의 수에 그 규범을 적

용하는 것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끔 행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

위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

원리가 이 지점에서 적용된다. 이 때 결의론은 의심을 해소하고 좀 더 적합한 원

칙을 찾는 것이다.29)

결의론의 목표는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 근본전제는

법칙과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를 해소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 과정은 다음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정 현안에 대해 일반규

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선호, 믿음을 따라야 하는가. 이 과정에

서 흔히 세 가지 해결방식이 채택된다. 그 첫째는 개연론(probabilism)이다. 개연

론에 따르면, 특정 현안에 의구심이 들 때, 자신의 믿음이 진정 개연성이 높다고

28) 이 정의는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것이다.

29) 결의론에는 6단계 경험적 방법이 채택된다. 1. 보편적인 실질규칙과 분명하고도 문제없는 특정 사례에 적용해

서 표본사례를 찾는다. 2. 관습적인 승인규칙을 적용해 표본사례를 도덕적 논쟁에 채택한다. 3. 표준사례와 연

관된 표준적인 일련의 상황을 고찰한다. 4. 그 과정에서 개연성이 높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5. 여러 다양한 종

류의 지지근거를 평가하면서 특정 견해를 지지한다. 6. 자신의 사례 분석을 하고, 여러 모로 도덕적으로 허용

된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경험적 방법에 대한 서술은 다음 책을 참고했다. Bernard P.

Dauenhauer, Citizenship in a Fragile World (Lanham, Maryland: L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6).

124-25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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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면, 더 개연적인 일반규칙에 대한 견해보다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따를

수 있다. 반면, 비교개연론(probabiliorism)에 따르면 자신의 선호 또는 믿음이 개

연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일반법칙에 대한 견해를 따라야 한다. 만일 양 쪽

의견이 팽팽하게 개연적이라면 일반법칙에 대한 견해를 꼭 따라야 한다. 교본론

(tutorism)에 따르면 법이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 개연성이 거의 없다면 더 안전한

측면인 일반법칙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과학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인

간행동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항상 합당하게 쟁론할 수 있는 의견영역으로 남

는다. 그래서 결의론은 인간실존의 유한성과 역사성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결의론은 정치적 숙고, 결정, 평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안내자이다. 개연론은

분명한 낙관주의를 반영한다. 이러한 낙관론의 기초는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손상

부분을 보상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위험스런 기술의 발달을 지지하는 논변에 대

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이 성공하면 인간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세심하고 책임 있는 우리가 그 혁신과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세심하지 않

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 우연히 혁신의 활용

이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후속 기술혁신의 발견에

기대 복원될 거라는 합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변이 주도하는

결론은 이런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면 혁신의 사용은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

을 것이고, 그래서 원한다면 그 규칙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은 불가능하다. 항상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

미래적 기대에 대한 온당한 평가 등이 개입한다. 더욱이 특정 공동체의 계승된 가

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방금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결의론적 시각

은 과거 경험에서 얻어낸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대에 대한 원칙을 찾아내려

고 한다. 환경보호와 민주주의 옹호가 그것이다. 현재의 입장에서 환경보호나 민

주주의에 대해 확고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 어떤 환경보호가 가장 좋은 방법인

지.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옹호해야 하는지 확답을 내릴 수 없다. 환경

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개연적이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이런 개연성에도 불

구하고 환경과 민주주의에 대한 온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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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적이라 생각한 것 안에서 원칙을 찾는 것이다.

환경과 민주주의 논의에서 우세한 견해는 회의적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회의적

인 시각은 환경과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새로운 결의론은 우

리 가슴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공통 악”에 토대한다. 예를 들어보자. 환경문제는

어떤가. 환경문제의 공통 악은 지구 멸망의 상태이다. 엘리뇨 현상으로 북극과 남

극의 빙하가 녹고,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환경파괴

의 결과로 간주한다. 그리고 지구의 재앙을 바탕으로 현실인식을 비판한다. 민주

주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공통 악에 토대한다.

어떤 정부도 허용하지 않는 아나키즘, 절대 권력에 신음하는 참주정은 민주주의의

반작용으로서 우리에게 공포와 경각심을 심어준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이런 공통 악에 기반 한다. 그런 점에서 결의론의 특징적 측면은 긍정적인

확신을 키우기보다 부정적인 의식, 특히 공포에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

순 공포가 아니다. 공포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결의

론은 이런 내적 변증법을 내포할 때만 의미를 지닌다.

시민적 진보, 시민적 책임

우연성은 시민의 결정능력에서 배제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불편부당한 원칙

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의 우연성을 중화하는(neutralization) 전략을 택한다. 하

지만 우연적인 사건이나 행동은 인간의 삶과 문화에서 떼어낼 수 없다. 시민의 진

정한 과업은 우연한 사건의 상황 속에서 보편을 읽어내는 것이다. 진정한 숙고능

력은 우연 안에서 보편을 보는 것이다. 건전한 시민의 역할은 우연에 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역사적 현장에서의 사유를 강조하면서, 지

금도 유효한 핵심주장을 남기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

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즉 자신이 선택한 조건들 속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물려받은

조건들 속에서 [역사를] 만든다.”30)

30)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6) 나는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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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경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우리 삶을 상상의 가공물에 의지하는 것은

유토피아에 사는 것이다. 현실의 땅에서 영양분을 얻지 못한 식물은 자랄 수 없

다. 시민성 논의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선택의 측면에서 원칙의 도출은 현실을 이

해하고 통제하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우연적인 사건과 행동이 갖는 의

미는 그 같은 원칙의 도출에서 얻어질 수 없다. 더욱이 현실은 항상 자의적이고

우발적인 개인, 또는 집단행동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경험에서 쉽

게 포착할 수 없는 요소가 나타난다. 사려 깊은 판단과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이 같은 세계의 우연성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때문

에 정형화된 숙고능력의 분석은 한편으로는 논리법칙처럼 객관화전략에 유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세계의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을 전혀 파악하

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가령 인터넷, SNS의 등장을 생각해보자. 미디어 분석가

들은 이 같은 현상을 뜨겁게 반긴다. 수용자의 선택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쌍방적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시대의 흐름인 만큼 거역할 수도 없지만, 그 방향을 가늠하기 쉽

지 않다.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하지만 역사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면 낙관도 비

관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기술발달이 수용자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사회구성의 맥락에 따라 수용자의 태

도는 다르다. 미디어 연구가들은 노동생산 중심사회, 대중소비사회, 인터넷 사회가

전혀 다른 수용자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때문에 이런 수용자의 태

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사회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

는다. 실제로 사회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관점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미디어 연구자의 공통된 진단이다. 더욱이 일방적 소통방식에서 쌍방적 소통방식

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간주한다. 합리적 선택이 수용자의 관점 변화를

포착하고 있을까. 공적 토론에서 수용자의 태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른바 무의

식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정신분석학자인 융은 무의식에서 우연적인 요소

가 차지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구를 엔티엔 발리바르 《대중들의 공포》최원/서관모 옮김 (도서출판 b, 2007)에서 취했다. 39쪽 참조. 원문

내용은 문맥에 맞게 수정했다. 이 책을 소개해주신 이병천 교수님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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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심사숙고라는 이름이 적합하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 즉 이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과 운명이 인간 이성에 합치되는 것, 즉 이성과 마

찬가지로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이제까지 입증된 적이 있을까? 앞으로도 입증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반대다. 운명과 인생은 비합리적이며, 인간이성의

피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비합리성은 우연들 가운데 나타난

다. 인과적, 필연적으로 제약되지 않는 사상을 선험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상은 우연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 우연성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연은 실제로 널려있다. 인과적 철학을 슬쩍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우연은 널려있다. 풍성한 인생은 법칙적이거나 비(非)법칙적이며,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성과 이성에 토대를 둔 의지의 사정은 짧다. 합리적으

로 선택된 방향을 더듬는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그만큼 한층 더

비합리적인 생활의 가능성에서 멀어진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생활의 가능성은 (합리적인 생활의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현실화될 권리를 가진다. 자기 생활에 방향 지움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히 인

류 최대의 수확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어떤 경우든 채택해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타당성은 없는 것이다.31)

긴 인용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획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고정점은 없다. 항상 우연적인 사건과 행동으로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

특히 무의식 차원에서 우연성은 중요하다. 설사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삶의

우연성은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주제이다.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중

요하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사회를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31) 칼 구스타프 융 《무의식 분석》설영환 옮김 (선영사, 2001), 71쪽. 원문을 내용에 맞게 수정함. 다른 곳에서

융은 우연이 이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훌륭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든, 어쨌거나 이성은 가능한 정신적 여러 기능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이성이 세계의 여러 현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면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약간 눈을 돌린다면, 인간 세계

가 이르는 곳마다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비합리적

인 것도 하나의 심리학적 기능이다. 즉 진정한 집합적 무의식이다. 이성은 본질적으로 의식에 이어져 있다.

……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이성 그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단지 이성적 존재만은 아니다. 때문

에 인간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일 수는 없을 것이며 절대로 이성적 존재일 필요도 없다. 모든 진보파는 이

점을 마음에 아로 새겨야 한다. 비합리적인 것은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며, 없애버릴 수도 없다. 신들에

게 죽음이 없다는 말이 곧 죽어버려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책,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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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대화에서 파생된 독특한 문제가 항상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약적인 근대화를 이룩했다. 성공여부는 전문가 판단의 몫이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단기간의 근대화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간 차이를

촉발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화적 변화를 하나의 의미로 담아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때론 전혀 타협의

빌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형국에서 인간의 우발적인 행동들은 온갖 형태의 부정

과 악행을 조장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조건이 최악이

다. 비합리성이란 자신의 행동을 하나의 의미체계에서 설명할 수 없을 때 나타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독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결의론적 입장은 분명 수용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러나 결의적 입장도 원칙적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자 태

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수용자의 태도가 각각 다르다면 어떻게 결의

론적 태도에서 제기된 원칙이 작동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

없다. 단지 특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다수 수용자의 가정은 새로운 문제를

촉발한다. 다수의 수용자가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용자의 다양한 태도만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 셈

이다. 물론 이 같은 다수성은 정치의 조건이다. 그러나 다수성도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최악의 조건은 공통의 목표가 전혀 없을 때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합리적 선택은 작동하기 힘들다. 합리적 선택은 동등조건 하의 의견일치를 전제한

다. 하지만 이 같은 동등조건은 없다. 동일한 의사결정을 전제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대정치의 기반은 자기 정체성이다. 자기 스스로 대표하는 자율성이 정치적 기반

이다. 시민성의 토대도 이 같은 자기 정체성이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은 외딴 섬

이 아니다. 타인에 의존하고, 특정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기 지위와 가치를 보존

하려고 할 때 자기 정체성이 나타난다. 인간의 경험은 두 말할 것 없이 자기 정체

성의 바탕이다. 그러나 경험만으로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

을 총체화할 때 자기 정체성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인간의 경험은

완벽하게 총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은 본래 열린 구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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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함은 현실이 총체화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32) 이런 특징은 시민성

에도 적용된다. 시민성이 정치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시민성

의 문제는 좀 더 포괄적인 차원, 즉 자기 정체성의 열린 공간에서만 작동한다. 시

민 정치는 늘 미완결 상태로 있다. 다음 세대에게 열린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

에도 정체성은 먼저 시간․공간적 제약에 지배받는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

지만, 무의식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불합리성, 비합리성이

활개 치는 정치에서 여전히 이상 정치를 말할 수 있을까.

합리성 여부는 항상 공통의미의 유무에 달려 있다. 기존 의미에 맞지 않을 때 불

합리성이 나타난다. 공통의미가 상실됐을 때 비합리성이 나타난다. 시민 각자는

멋대로 할 자유를 갖는다. 다른 사람을 돕든, 자기 욕심을 챙기든 자기 선택을 자

유의 유일한 통로로 생각할 수 있다. 마음껏 누릴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기반인 상호 신뢰는 사라진다. 각 개인의

내러티브는 공통경험의 전달체가 아니다. 파편화된 경험의 보고일 뿐이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내러티브에는 세계가 없다. 개인정보만이 있을 뿐이다. 특히 사

회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내러티브는 자신의 정착지를 찾지 못한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가 기존의 의미, 이야기를 붕괴시킨다는 아렌트의 지적은 옳다. 공통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자기 관심이 자리 잡는다. 자기 관심은 새로운 욕망

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 공통분모를 초토화시킨다. 공통의미의 상실은 휴머니즘

의 위기, “언어의 황폐화”를 일으킨다.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다면 지나친 말일까.

하이데거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시대를 언어의 황폐화 시대, 새로운 전

환이 필요한 시대로 진단한다.

도처에서 급속도로 증대하는 언어의 황폐화는 모든 언어사용에서 미학적․도덕

적 책임만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황폐화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위

협으로부터 비롯된다. 단순히 세련된 언어 사용으로는 우리가 는 우리가 본질적

위험에서 이미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33)

32)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3. trans. Katheleen Blamey and David Pella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31쯕.

33) 마르틴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5) 129쪽. 문맥에 맞게 원문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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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 철학은 인간의 본질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의 철학은

두 가지 길을 탐색한다. 하나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재

의 본래성을 찾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후자의 경우가 정치적 주체의 가

능성을 내포한다. 죽음을 매개로 한 인간의 진정성 회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적 지혜에 대한 현대적 해석일 수 있다.34) 그러나 이런 해석은 철저히 신비주의

하이데거를 배제할 때만 가능하다. 신비스런 존재의 목소리에 기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35) 하이데거 철학은 이른바 대중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같

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오르테가 가세트이다. <대중의 반란>은 하이데거

논의의 전조로 이해되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진정성 문제는 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편협한 세계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자기 이해에 갇힌 세계에서는

서로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없다. 자기 이해의 지속적인 확장만을 노린다. 이런

상태, 편견이 지배하는 상태가 시민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편견에 갇힌 상태에

서 시민성은 무용지물이다. 시민의 대표성도, 공적 토론을 통한 합리적 선택도 불

가능하다. 오직 ‘저항’의 정치가 요구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저항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다. 플라톤의 유명한 비유를 차용하자면, 이 상태의 시민들은 전적

으로 자신의 그림자만을 믿고 있는 동굴 속 다수들이다. 어쩌면 이 상태는 무(無)

정치의 상태이다. 모든 걸 삼키는 늪이다. 하이데거 철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면 이런 설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중요하다. 영미권

시민성 논쟁이 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의 상실은 인간성에 대한

공통분모가 사라진 것이다. 그 자리에 개인의 사적 경험이 자리 잡는다. 편견이

작동한다. 사적 경험이 온전한 자기 자신일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

치의 토대, 발리바르가 부른 자율성 정치, 대표성 정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34) 하이데거를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Franco Volpi, Heidegger e Aristotete

(Padua: Dalpni, 1984). J. Taminiaux, Lecutres de l'ontologie fundamentale: Essais sur Heidegger (Grenoble:

Jerome Milton, 1989) 영어본은 Heidegger and the Project of Fundamental Ontology. trans. Michael Geedre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특히 3장, “The Reappropriation of the

Nicomachean Ethics: Poiesis and Praxis in the Articulation of Fundamental Ontology."를 보라. 이에 대한 리

쾨르의 해석은 Oneself as Another 312-4쪽을 보라.

35) 이 같은 해석이 하이데거의 주도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언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인간의 “진정성” 문제와 연관된 점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나는 이

문제를 ‘시간의 정치’로 나중에 다루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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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이데거의 전복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또한 “생각하는 한, 사유는 행동이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상황

에서만 유의미하다.36) 진정성은 이런 의미에서만 유의미하다. 그러나 진정성의 정

치는 위험스런 작업이다. 이른바 ‘존재의 집’으로서 언어를 신비화하면서 마치 계

시를 받는 듯 한 이미지로 덧칠할 수 있다. 신비의 언어를 듣는 것은 정치적 입장

으로 보면 순응주의에 가깝다. 때문에 사회체제를 신비의 언어에 정당화하려는 시

도는 매우 위험하다.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국가일수록 이런 경향에 쉽게 빠지기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성의 정치는 개인 차원에서 가능하다. 시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머물

지 않고 개인의 책임을 세계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덮어씌우고

있는 편견을 벗는 작업, 칸트가 말한 ‘과감히 따질 용기’가 필요하다. 아렌트가 말

한 ‘세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세계 안에서 각 인간은 조국의 성원인 것처럼

지구의 성원이다.”37) 세계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는 네트

워크이다. 따라서 법적 요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주체의 진지성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다. 선조들의 유산, 더 나아

가 문명의 가치를 계승할 통로를 찾는다. 그러나 세계 없이는 문화적 가치의 계승

도 불가능하다.

집단적 책임은 더욱 복잡하다. 단순히 법적 요건의 충족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긴 여정이다. 편견에 갇힌 자기 자신을 발견

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한다. 서구 시민성 논쟁에서 부각된 공적 토론과 선택능

력은 실천적 지혜를 요구한다. 그러나 체제 순응적어서는 안 된다. 변혁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른바 “비판적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이다. 시민의 선택능력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응주의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다. 변혁은 오로지 현

실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탈출구는

36) 마르틴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5) 124쪽. 문맥에 맞게 원문을 수정했다.

37)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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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그 대답을 시도할 때다.

시민사회, 정치교육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된다. 철학자들은 교육이 비

합리적인 상황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설파한다. 정치교육은 그 기능을 담당

한다. 결단하는 자를 통해 결단하지 못한 자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자는

비합리적 자의 후견인이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자가 합리적인 자를 받아들일까.

받아들인다면 벌써 합리성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은 무엇인가. 권위를 수용해야 하는가. 하지만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정치에 교육

은 대답이 되지 못한다.38) 적어도 아렌트에게는 그렇다. 다음 그녀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자.

교육은 정치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정치에서 이미 교육받

은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을 교육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후견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정치행위를 막으려고 한다. 누구도 성인

을 교육할 수 없다. 때문에 ‘교육’은 정치에서 악마의 소리(evil sound)가 된

다.39)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성인은 이미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의 정치교육은

그 사람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일과 같다. 다수성과 존엄의 원칙을 훼손한다. ‘함양

의 정치’를 수행할 인격이 설 자리가 없다. 오직 후견인이 필요할 뿐이다. 칸트가

‘미성숙’이라는 부른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스스로의 힘을 키울 자질이 없음

38) 역설적이게도 정치에서 성인교육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 ․ 고등교육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되묻

게 된다. 단순 암기가 아닌 건전한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정치적 주체 능력의 함양에 초점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미

것맨은 이 가능성을 “민주주의 교육”에서 찾고 있다. Amy Gutmann,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이 책의 번역본은 다음을 보라. 《민주화와 교육》민준기 옮김 (을유

문화사, 1991) 이 책에서도 성인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다.

39) Hannah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Panguin Books, 1993),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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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이 가능한가. 도대체 전환 자체가 가능

한가. 자율을 훼손하는 타율의 정치가 종횡할 때도 전환이 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더욱이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만일 만족스런 대답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의 세계

는 동물의 세계가 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상황에 놓인다.

이 대목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시민 사회론이다. 시민사회는 결사적 삶을 통해

연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삶을 지향한다. 이 같은 결사적 삶은 굳이 교육적인 방식

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 결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월

저의 말대로, “오직 민주국가만이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직

민주적인 시민 사회만이 민주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이다. 단순 투쟁만이 아닌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주문

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정립된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제압하는 틀만 아니라, 성원

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시민사회는 국가 성원권의 우위를 인정해야 한

다. 그러나 시민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월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우리는 항상 단체의 일에 얽매일 있을 필요는 없다. 단일한 자기 결정과정이 아

니라, 수많은 서로 다르고 조율되지 않은 과정들을 통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통제한다. 이 과정들이 모두 민주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쉽게 많

은 단체의 회원이 되고, 그것들 중 몇몇은 우리 이익에 이바지하길 원하지만,

이익에 없어도 그것들이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민사회의 부분

들 중 일부에서 우리 자신을 권위를 갖고, 책임질 수 있는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시민사회는 충분히 민주적이다. 국가는 이런 종류의 참여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데, 그런 참여는 루소 시민성의 영웅적인 강렬함과는 매우 다

르다. 시민사회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시민들의 관심은 때론

자신과 동료보다 더 넓은 이해관계를 가기고, 그들은 단체 네트워크에 활력을

넣으면서 보호하는 정치공동체를 찾는다.40)

40) Michael Walzer, "The Civil Society Argument: A Path to Social Reconstruction," in his Thinking Politically:

Essays in Political Theory (New Have: Yale University Press, 2007), 인용은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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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은 시민에서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정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결사적 삶은 하

나의 해법인 것은 분명하다. 자유로운 결사가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사

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지니는 편견, 특히 신념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다. 플라톤 <국가>편의 아데이만토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41)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옳은 건 알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다. 일상인의 믿음이 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의가 유익하다고 생

각한다면 어떻게 방도가 따로 없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시민성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시민이다. 월저에게 이 대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이 방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 동굴에 갇혀 벽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

게 자신의 이해를 찾고, 자기 진정성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른바 해방을

통해 진정한 자유로 걸어갈 수 있는가. 현재로선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 만큼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정치(politics of

time)'이다. 정치는 시간의 변화를 포착한다. 변혁을 모색한다. 피터 오스본은 시

간의 정치 지점을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

우리가 구조화하는 데 기여한 관행이 다양한 시간과 가능성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왜곡시킬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역사경험이 그 관행들

을 가능하게 하고 방해하는가? 그 관행들은 누구의 미래를 확증하는가? 시간의

정치가 묻는 질문들이고, 이 질문들은 특정 시간 양식에 부호화하고 미리 닫아

버린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 구조를 탐구한다. 예를 들어, 다음 방식을 생각해보

라.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실업의 정치적 의미를 수용한 기대지평으로 결정되

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그 지평이 한층 더 확장된 형태의 역사의

식과 사회관행과 연관되는 생각해보라. 특히 현재의 삶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더

이상 대체할 수 없을 가망이 없는 기대지평 안에서 해방의 정치에 제기된 문제

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일자리에 전통적으로 부여했던 사회력이 커져서 더 이상

지정된 정치적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켜볼 수 없을 때를 생

41) 아데이만토스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름 자체 보다는 올바름이 가져다주는 명성만을 찬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

니까?” 《국가》363e.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면서 ‘악의 종식’을 위한 미메시스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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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보라. 42)

시간의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를 단순히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

다고 미래의 유토피아에 무조건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정치는

마르크스가 말한 현실조건을 개선하면서 미래를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모든 혁신

철학의 조건이다. 비판적 현재가 바로 시간의 정치이다. 시간의 정치는 양 극단의

사고에 가로막혀 있다. 끊임없이 부정과 악행에 노출되면 될수록 저항이 요구된

다. 이른바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 한편에서는 연대에 대한 유토피아가 자리 잡는

다. 고통의 공유가 연대를 키울 것이고, 연대가 가능하다면 미래의 시간은 모두

우리의 것 인 양 대답한다. 과연 그런가. 양 극단을 택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이

성의 힘으로 정치적인 것을 발견한다고 힘과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판의 정치꾼들

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어느 쪽도 대답하기 힘든 형국이다. 그저 깊이 숨겨진

과거가 아니라, 또 시간이 흘러도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을 공상적 미래가 아니

라,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현재는 없는가. 시간의 정치는 이에 대한 대답이다.

그 근본적인 시각은 하이데거 논의를 담고 있지만, 인간 능력에 대한 새로운 조명

인 만큼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시민적 진보가 대답해야 할 지점이다.

시간의 정치는 숨어 있는 현실과의 싸움이 요구된다. 견제력에 의한 합리적 선택

이든, 결의론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이든 시간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연성과 싸우는 시간의 정치는 아니다. 근본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시간의 정치는 근본적인 사유의 힘이다. 다른 가능성을 꿈꾸는 것이다. 어떻

게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테리 이글턴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극단

적인 가능성을 ‘비극적 윤리 또는 비극적 사유’라고 부르겠다. 비극적 윤리는 현실

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윤리다. 정확히 말하면 비극적 윤리는 현실

의 비극성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껴안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다. 이 때 내러티브는 중대 역할을 한다. 새로운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기 때문이

다. 비합리성의 ‘달콤한 폭력’은 지적 성찰을 위한 것이다.43) 자기 안의 타자를 찾

고, 타자 속에서 자신을 찾는 변증법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42) Peter Osborne, The Politics of Time, Modernity and Avant-Garde, (London, Verso, 1995), 200쪽.

43)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이현석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원제는 《달콤한 폭력(Sweet

Violence: The Idea of the Tragic)》으로 2003년에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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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배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연민”을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비극적 사유는 극단의 인정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 최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

려 그것을 극복할 희망이 생긴다. …… 중요한 것은 이런 설정의 정치적 의미다.

인간이 빈곤을 완전히 떨치려면 삶을 부인하거나, 혹은 대충 때우거나, 혹은 지레

망쳐버려서는 안 된다. 속죄양은 사도 바울의 구절대로 ‘죄악이 되어야만,’ 즉 버

림받은 비인간성의 기괴한 상징이 되어야만,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다른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다.”44) 그러나 비극적 사유는 자유에 기반 한다. “우리가 자유를 실

천하는 것은 그것을 배반하는 것이다. 주체는 자신의 주인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자신에게 순종하는 종복이기도 하다. 지평을 여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계를 설정하

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행위들을 영원히 실현되지 않은 채

남겨두게 되는 데, 현재 실현되지 않은 그 행위들이 미래를 형성한다. 미래는 우

리가 한 일만큼이나 하지 않은 일에 의해서도 구성된다.”45) 비극적 사유는 또한

그리스 인의 발견이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숨은 기능이다. 이글턴은 이렇게 말한

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만들어낸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행위의 의미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계 속에서의 행위의 위치에 따

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 주체의 자기 이해와 그의 실제적 사회 ․

역사적 위치 사이의 분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도와 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 사이의 분열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 따지고 보면 그리스인들이

상황의 급변(peripetia)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결과와 의도 사이의 어

긋남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상황의 반전뿐만 아니라 일종의 아이러니, 이중적 결

과, 부메랑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래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함

을 의미한다.”46)

자기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어렵다.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

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면 (테리 이글턴에 따르면 순교자의

44)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이현석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88쪽.

45)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이현석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216쪽.

46)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이현석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206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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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타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위험한

길이다. 독재의 망령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비극적 사유는 독일 나치즘에서

발견되듯이 순교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문화적 방식이다. 존재의 빛을 찾는 비극적

사유는 또 하나의 망상이다. 비극적 사유는 철저히 현실 기반적인 사유이다. 현실

의 비극성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또한 비극적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이다. 새로

운 내러티브를 통해 개인적인 변환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변화를 존

재의 목소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리쾨르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개인의 ‘역사

성’이 상호 역사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플라톤이 “이중적 인간”(국가 554e)의

분열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상호의존적인 연대성을 찾아가는 것, 역

사 만들기가 필요하다.47) 정치행위에서 형이상학은 위험하다. 타인을 전적으로 지

배하려는 욕망을 표현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의 공유이고, 고통의 공유

이다. 세상을 같이 살고 있다는 공동의미, 공동경험에 토대한 공동의미가 필요하

다. 경험이 비극적일수록 강한 연대감이 드러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러티

브는 역사적 사유를 전달하고, 주체는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매개체다.48) 문화

비판의 전략이 요구되고,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힘을 얻게 된다.49)

법적 장치는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 데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진정성의 정치가

47) 리쾨르는 죽음으로 향한 현존재의 존재론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존재들의 역사적 행위에서 시간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관여하는 시간이 바로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 이다. 역사적 시간은

우주적 시간과 인간의 내면 시간의 결합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역사성’과 연관된다. 그러나 역사성은 존재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시간인 내러티브의 매개가 필요하다. 리쾨르의 지적대로

“내러티브 없이는 시간에 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3. trans. Katheleen

Blamey and David Pella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41쯕. 피터 오즈본의 ’시간의

철학‘도 이런 역사적 시간의 가능성과 내러티브의 매개에 의존한다.

48)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너무 거대한 논의인 만큼 차후로 논의를 미루겠다. 다만 내러티브의 철학적 통찰은 역

사성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계기에 주목한다. 리쾨르의 삼중의 미

메시스 이론은 이 문제를 다룬다. 이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

는 능력이 미메시스라는 점이다. 새로운 관점은 사회비판의 추동력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변화의 시발점이 된

다. 문화비판과 주체능력을 발휘하면서 ‘해방적 관심’을 키울 수 있다.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1.

trans. Katheleen Blamey and David Pella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를 참조하라.

49) 문화비판과 새로운 역사는 경험을 총체화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경험 자체에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경험을 새로운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인간 자유의 또 다른 측면

이다. 이 같은 자유의 경로는 항상 내러티브의 매개가 필요하다. 때문에 문화 상징 체제와 만나고 매우 복잡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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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낼, 동시에 후손에 계승할 가치를 담을 과일바구니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다

양한 열매를 따 담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과일바구

니 하나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열외자가 생기고 배제될 사람이 생길

것이다. 고통 받는 사람이 있는 한, 인간의 슬픔, 인간의 비극이 있다. 비극은 인

간실존에 내재적이다. 모든 사람이 모두 동등조건에 마음껏 살기를 원하지만, 정

작 인류의 생존은 약탈, 소외, 착취가 범람한다. 이를 무시하는 정치는 온전한 정

치일 수 없다. 모든 제도적 노력은 이 같은 불평등,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은 한계를 가진다. 이 한계는 제도적 한계이면서 인간다움의

시작이다. 제도는 합리적인 인간행위에 기반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이면서 자기

기만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아데이만토스의 회의는 여전히 작동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나쁜 모든 것이 종식’되는 날까지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50) 그러나

그 날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 오직 신의 시간에서만 가능하다. 비극은 인간적

산물이다. 인간이 행한 행위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줄 때 삶은 비극이

다. 인간은 신적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 영원은 아니다. 인간은 늘 시간

적 제약 속에서 살아야 가야 할 존재이다. 인간의 육체는 생존의 물리적 시간 안

에 있다. 육체를 가지는 한, 이성적인 정치,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권력을 탐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서 인간은 자유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총체화 되지 않는 현실이 주어지고, 각자의 이름으로 대면할 것이다. 마

주치는 타인이 남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자신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의 즐거

움이 타인에겐 또 다른 고통이고, 그들의 시련이 또 다른 나의 즐거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슬픔은 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시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비

극적 사유는 벼랑 끝 사유이고, 루소가 말한 폭력이 권리로 바뀌는 ‘기적’, 죽음과

공포가 인간적인 ‘지식’과 같아지는 것이다.51) 이 극단적인 사유도 인간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지자의 직관이 아닌, 고통 받는 인간들의 처절한 경험을 인

류가 공유해야 할 의미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근거는 창조적인 인간의 시간,

50) ‘나쁜 모든 것(악)의 종식’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자세한 논의를 보려

면《국가》473d, 501e, 519a를 참고하라.

51) 루소의 표현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것이다. 장 자크 루소, 주경복 ․ 고봉만 옮김 (책세상, 2007) 46쪽,

64쪽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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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일어나는 정치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나는 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 가운데 시민

성의 선택 문제를 다루면서 비극적 사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적 진보는 여

전히 지금보다 나은 세계를 꿈꾼다. 그것도 시민이라는 매개를 통해 진보를 달성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 비판에 초점을 맞춘 진보 논쟁을 해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사태가 보여주고 있듯이, 개인이건 집단이건, 갖지 못한 자들을 완벽

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표성을 잃은 자들, 정

확히 엘리트 민주주의자, 전위주의자의 종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유

토피아라고 해도 각자가 스스로 대표할 수 있는 체제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

는 진보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 걸림돌을 치운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

니다. 아니 완성이란 인간에게 없을 수 있다.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자세,

특히 기존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자아상이 요구된다. ‘세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소크라테스의 이상 ‘자기 찾기’이상과 맞물린다. 내일 다른 나를 기대하면서 말이

다.

악과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회모순을 자각하고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계

속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적 약자, 제도 밖 사람들이 동등한 시민적 주체로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

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연적인 사건도 인간에겐 의미부여에 따라 다른 역

사를 만들 수 있다. 미래는 과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한복판에 자기 자신의

시간이 있다. 정치가 시작되는 시간,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이니시티브의 시간

이 있다. 시간과 대면하는 정치, 역사적 사건과 대면하고 의미를 찾는 정치가 필

요하다. 세계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적 진보의 문은 이때에만 비로소 열리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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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토론문 

김명인 / 『황해문화』편집주간, 인하대 교수

우선 우리 시대 시민운동의 최전선을 감당해 온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의

반년간 기관지(?) 시민과 세계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지한

읽기문화의 퇴조와 저널리즘의 연성화 혹은 경박단소화의 경향 속에서 정론적 성

격을 지니는 잡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의 힘겨움을 잘 알고 있는 동업자(?)의 입장

에서 시민과 세계의 10주년은 남의 일 같지 않은 경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주간으로서 관여해 오고 있는 계간 황해문화는 인천의 시

민문화재단인 <새얼문화재단>의 주력사업 중의 하나로 1993년에 창간되어 내년이

면 20년이 되는데 인천이라는 중앙과 지방의 경계지역에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모토를 내걸고 인천과 한반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전반

의 흐름을 읽어내고 비판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다방면의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다루어 오면서 이른바 진보적 시사종합지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말

갈 데, 소 갈 데 가리지 않고’ 오만가지 문제들을 다 건드려온 입장에서는 시민

과 세계처럼 ‘시민학’ 혹은 ‘시민운동이론’이라는 집중된 문제의식을 견지해 온

잡지에 대해서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동경과 같은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0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발전하는 모습

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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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은 홍윤기 선생의 시민학의 정립 : 시민적 권능확보

의 학문적 토대 와 이양수 선생의 시민적 진보의 이상과 조건 : 새로운 진보를

위한 서설 등, 길이에서부터 야심적이고 압도적인 두 편의 발표문에 대해서 논평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기는

합니다만 한국문학을 전공한 일개 문학평론가에 지나지 않는 제가 두 분 철학자

의 깊은 내공이 담겨 있는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이 언감생심입

니다. 논평을 한다기보다는 두 분의 사유를 힘겹게 따라가며 언뜻언뜻 떠오르는

단편적인 생각과 의문들을 몇 마디 늘어놓는 것으로 이 버거운 소임을 대신하고

자 합니다.

제 거친 일별로는 홍윤기 선생의 발표문이 지난 10년간의 시민과 세계에 실린

특집기획물들을 통시적으로 개괄하면서 ‘시민/민주주의’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시민적 주체성’에 기초한 시민세계의 건설이라는 하나의 이념형적 지표를 비교적

낙관적 톤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이양수 선생의 발표문은 그 프레임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민성’의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합

리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홍윤기 선생이 말한바 ‘시민적 주체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가, 혹은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비교적 비관적인 톤으로 탐

색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홍윤기 선생의 상대적 낙관성 속에는 당연히

한국사회와 세계현실의 만만치 않은 도전에 대한 경계와 고민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양수 선생의 상대적 비관성 속에도 끈질긴 희망의 비전이 녹아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늘 비관과 낙관의 열탕과 냉탕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분열증의

나날들을 근 20년 동안 살아온 처지에서 두 분이 내세운 것과 내세우지 못한 것,

강조한 것과 유보한 것, 말한 것과 말하지 못한 것 사이에서 치렀을 고민을 충분

히 이해하면서 이 논평 아닌 논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기 선생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시민’이라는 말이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 길게 보아야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반세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

니다. 그 기간 동안 시민운동이란 것이 생겨나서 이른바 87년체제(민주화국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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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시민’은 그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8년체제(신자유주의 국면?)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과 시민운동은 한국사회의 진보

적 동력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저는 ‘시민’이라는 개념/존재를 여전히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이념형적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이 ‘시민문학론’에서 부르주아(Bourgeois)와 시또

와엥(citoyen)을 구별해서 후자에게 진보적 소임을 기대한 바 있지만 사실 부르주

아/시또와엥은 한 몸입니다. 그것은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만 시또와엥일 수 있고, 시또와엥 역시 아무리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부르주아 지

배체제를 넘어설 수는 없는 천상 부르주아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르

주아 민주주의체제 너머를 상상하는 입장이라면 ‘시민’이라는 개념/존재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시민/운동’이 87년체제의 주류가 된 데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는 프롤레타리아/민중을 내세웠던 80년대 급진변혁운동의 퇴조이며, 또 하나는 87

년 이후 한국사회에 전면화된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변혁운동의 전향 같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87년체제라는

것이 사실은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르는 후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생존전

략의 한국적 특수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98년체제에 가뭇없이 수렴되어 버리게

될 운명이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상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이른바

시민적 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시장의 안정된 삼각구조가 장기지속적

일 때 가능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러한 안정

성이 전면적으로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서구적 시민상조차도 해체될 운명

인데 우리만 ‘시민’을 보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은 이제 막 시

민권을 얻었다고 생각하자마자 자기 토대를 잃어버린 셈이 된 것이지요. 상투를

잡은 셈이라고나 할까요.

한국사회는 지금 근본적으로 시민(성)의 형성에 적대적이거나 부적합한 상태에 놓

여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자본주의의 근원적 식민성과 천민성이 건전한 부르주아

의 형성을 제약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양극화의 심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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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형성되어 오던 안정된 시민(성)의 맹아조차 존립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

다. 둘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내전을 통해 반대파를 절멸하다시피 하면

서 성립된 나라로서 시민사회 성립의 근간인 합리적 갈등조절 가능성이 원천적으

로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상의 토대적/집단무의식적 조건들이 신자유주

의 헤게모니의 지배 아래서 극단적으로 발효되어 목하 한국사회는 각종의 반시민

적 욕망과 그로 인한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들로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정과 그 이후 한국사회의 제반분야에서 보이는 일종의 총체적 아노

미현상은 그런 면에서 시사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주체성’을 운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위의식’의 노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시민이

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되뇌인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홍윤기 선생의 발제에서 시민과 세계가 스스로 탈자본주

의적 탈시장적 대안을 진지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는데, 어쩌면 이 같은 시민과 세계의 겸손한, 혹은 전략적인 자기제한이 이

처럼 ‘시민주체성’에 대한 집착을 낳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양수

선생의 발제가 지닌 비관성, 특히 공통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비합리성이 나타나

고, 휴머니즘의 위기, ‘언어의 황폐화’가 나타나며, 사람들이 (공통의미를 잃고) 자

기 이해에 갇힌 상태에서는 시민성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의 한국사회가 바로 이런 극단적 비합리의 도가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양수

선생의 발제는 ‘시민적 진보’의 가능성을 묻는 데서 시작했지만 사실상 ‘시민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때 이른바 ‘민중적 민족문학’을 주장한 바 있는

소문난 민중주의자였습니다. 물론 그때의 민중은 다분히 노동계급적 당파성을 전

제한 통일전선적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그 ‘민중’을 다시 호출했다

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과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에 의

해 탐욕적 자본주의체제가 끝없이 적대세력을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적대세력을

생산해 낸 나머지 지금 극소수의 착취자와 절대 다수의 피착취자로 이루어진 최

후의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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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피착취자들을 ‘민중’이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자본주의

의 바깥, 시장의 바깥을 상상하고 욕망하는 주체들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혹자는

그것을 다중이라 부르고 소수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시민과 세계가 그 이름과 태생적 제약에 사로잡혀 제가 보기엔 그

다지 현실적합적이지 않은 아이디얼 타입으로서의 ‘시민’ 혹은 ‘시민주체성’을 내

걸고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내부, 시장 내부에서의 모색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겠지요.

저는 근년에 우리가 보아 왔던 바와 같은 수많은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들에 주저

없이 참여하고 그 투쟁들 속에서 새로운 논리와 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라

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선생의 말처럼 그것이 비극적 윤리의식의 발로이건, 시간

의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건 비록 그것이 자연발생적이고 비정형의 것들이라도 어

쩌면 그 속에는 이전의 그 어떤 선험적인 진보담론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귀납적

논리와 스케줄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른바 진보세력, 그

중에서도 이론적 실천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경우, 당분간 연역적 작업보다는

귀납적 작업에 몸과 머리를 밀어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제 논평 아닌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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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한국 시민학 정립을 위한 10년의 성과와 과제

정근식 / 『기억과 전망』편집위원장, 서울대 교수

1. 『시민과 세계』 10년의 의의

홍윤기 선생이『시민과 세계』 발간 10년을 한국의 시민학 정립을 위한 분투의

기간으로 요약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함.

한국의 학계나 지성계에서 발행되는 잡지는 대부분 학술지를 표방하면서 연구재

단체제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잡지를 지속적

으로 출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출판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또 시

민사회의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사회에

의존하면서 시민학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거기에다가 홍윤기 선생의

리뷰에서 밝혔듯이 공동편집인 체제를 10년간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임에

틀림없음. 한마디로 경하할 일임.

평자는 현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한국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념사

업회의 학술지로 『기억과 전망』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우

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좁게 제도화되어 있고, 편집권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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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괄적 평가

홍윤기 선생은 시민학을 시민가치학, 시민생활학, 시민기능학, 시민실천학으로 구

분하고, 그 중에서 시민생활학을 시민정치, 시민경제, 시민사회, 시민문화, 시민세

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음. 두 가지 논평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하나

는 시민기능학이라는 용어에 관한 것으로 시민기능보다는 시민역량이 좀 더 적절

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함. 시민사회의 내부적 소통과 외부적 소통, 시민교육 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

둘째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이 가진 역사성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느

낌임. 이것은 한편으로는 ‘시민’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

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들이 가진 역사적 신체성을 지적하는 것이

기도 함.

3. 민주공화국론

홍윤기 선생의 리뷰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시민과 세계』는 매우 다양한 주제

를 다루고 있으며, 신선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런 의제들 중

에서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기여는 민주공화국론, 공화주의, 시민적 애국주의의

문제라고 생각됨.

한국의 공화주의 사상이나 민주공화국이념을 한말과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가 그 기원을 찾는 작업, 그리고 1945년 이후 미군정기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

산’을 확인하는 작업을 매우 중요함. 이와 함께 동아시아적 맥락에서의 군주제와

공화제의 엇갈림, 즉 일본의 부활천황제와 중국의 황제제 폐지(신해혁명) 사이에

서 한국의 공화제 문제를 성찰하도록 자극했다고 생각됨.

한편 이 의제는 탈냉전이후의 변화된 남북관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동

시에 본질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함.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의 문제, 국가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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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역사적 연원, 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차이, 근대민족국가에서의 주권과 영

토, 인구의 문제 외에 분단이라는 화두와 연결되어 있음.

4. <시민과 세계>과 시민운동

홍윤기 선생과 이양수박사의 글은 시민과 세계 10년의 성과와 현재 직면하고 있

는 ‘시민적 진보’ 문제에 대한 훌륭한 리뷰이나, 좀 더 주문을 한다면 이 잡지가

드러내고 있는 영역, 즉 발표된 논문들을 재검토하는 작업 외에 이 잡지의 출간의

이면세계와 실질적 어려움에 관한 논의가 필요.

한국의 시민학은 환경, 경제정의를 거쳐 참여라는 화두를 매개로 발전한 시민운동

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운동영역과 잡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

임. 그런 점에서 『시민과 세계』의 배포의 범위, 독자들의 반응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편집방향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들, 참여연대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들을 소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임.

5. 과제들

『시민과 세계』에 나타난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성찰적 질문이 가능함. 한국의 시

민이 대면하는 실체 또는 범주가 국가나 세계로 설정되고 있으며, 『시민과 세

계』에서 다루는 시민은 대체로 ‘정치철학적 시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역사적 시

민’에 대한 탐구가 약하다는 비판이 가능함. 현대사를 체험하고 있는 시민의 문제

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전쟁과 발전국가 하에서의 체험,

독재와 경제성장 사이의 딜레머, 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보수적 비판의 체험 등

이 포함됨. 이와 아울러 현재의 시민들의 사회적 위치, 신자유주의하의 경쟁과 양

극화구조에 포섭되어 있거나 이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

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시민이 접하고 대면하는 실체 또는 범주를 국가나 세계로 설정하는 경우, 상당한



부분이 설명되지만, 이와는 다른 두개의 차원, 즉 국가를 지정학적으로나 지문화

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으로서의 지역,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단위로서의 지방들을 좀더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연관하여 시민적 연대의 현실,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할 필요.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를 지방적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성, 특히 선거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지방주의에 대한 대면이 필요함. 시민학에서 시민의 지방적 구체성을 외면

할 경우, 시민은 추상화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표상됨. 이는 시민적 덕성의 함양이

냉전의식이나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과제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다시 이것이 지

방별 차이와 연계되어 있는가를 질문할 필요.

한국의 시민사회, NGO나 NPO를 다루는 학회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NGO나 NP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종합적 리뷰와 일반화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런 기능은 예컨대 <시민의 신문>사가 발행했던 시민사

회연감과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가 담당했다가 중단된 후 사라진 기능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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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토론문 

황정아 / 『창작과 비평』상임편집위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시민학’(citizenology)과 ‘시민성’(citizenship)을 각각 키워드로 삼은 두 분 선생님

의 발표문 잘 읽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시민’ 개념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없는 토론자로서 심도 있는 논의나 별도의 주장을 펼칠 역량은 없고, 다만

일반적인 연구자의 수준에서 드는 몇 가지 생각을 중심으로 질문을 제기해보려

합니다.

1. 먼저 ‘시민’ 개념 자체와 관련된 의문입니다. 실상 저의 연구 분야인 문학에서

는 ‘시민’이 대체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범주이고 해당 시민이 ‘건전한 시민’일

수록 특히 더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편입니다. 한때 한국의 문학비평계에 상

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루카치의 비판적 리얼리즘 논의에서도 1848년 혁명을 기점

으로 더는 서유럽의 부르주아적 시민이 역사적 진보를 떠받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식의 명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문학에서는 사회의 점잖은 (심지어 양심

적일 수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족성과 편협성을 파헤치고 뒤흔드는

데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학 분야의 관습이 익숙한 탓

도 있겠으나 홍윤기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시민이 다소 너무 ‘아

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시민은 “국가의 주권

자이며 세계시민사회의 주도자”(17쪽)이고 “자기 결단에 따라 시민정치를 감행하

여 국가와 시장을 상대로 자율적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주체”(22쪽)이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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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의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시민적 덕성을 체현”(22쪽)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시민이 기왕에 주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존재

로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념형식으로

설정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은 한편으로는 ‘시민정치’의

주체로서의 자기역량을 역사적으로 (적어도 시민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입증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역량을 계속해서 확대 실현해서

완성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는 의문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

는 간극이야말로 어쩌면 시민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극은 어떤 식의 확장이나 발전 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시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고 또 그런 실천이 있어왔다는 것이 곧바

로 그런 시민정치가 ‘지배적인’ 정치가 될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배적인’ 정치가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일정한

시민정치가 가능하다고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간극은 또한 현실의 ‘시민’들

이 충분한 수양과 실천을 거치면 무리 없이 시민정치의 주체가 되는 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은 스스로를 시민정치의 주체로 ‘주체화’할 가능

성도 있지만 그 밖의 다양한, 대개 시민정치의 주체가 가져야 할 자질과는 어긋나

거나 적대적인 ‘주체화’과정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문학비평에서는 현재가 진정성이 탈각된 ‘속물의 시대’ 혹은 ‘괴물의

시대’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고 특히 이런

진단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을 처음부터 시야에서 배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지시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은, 심지어 정치의 주체로 전면 등장할 때도 인권

과 정의라는 덕성에서 동기부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실현 자체를 시장의

논리에 이미 조율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흔히 더

욱 압도적인, 또 대개 시민정치의 실현에 적대적인 다른 주체화과정에 대항하는

싸움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 주체를 어떤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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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보다, 시민이 다른 무엇이 아닌 시민정치의 주체

로 나아가는 일에 어떤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주체화과정’이 연루되어야 하는가

를 규명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여전히 시민 개념과 관련된 다른 질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서술들에 포함된 ‘주

권’, ‘세계시민’, ‘자율성’, ‘인권’, ‘정의’ 등의 개념도 시민이라는 주체와 관련되든

아니든 실상 하나하나가 이론적인 의혹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그런 개념들에 기대어 시민을 정의하는 일은 처음부터 복잡한 문

제들을 끌어안고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개념만 놓고 보더

라도, 이양수 선생님의 발표문에도 지적되어 있다시피 시민의 규정에는 시민인 자

와 아닌 자의 구분이 일종의 구성적 요건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선생님

께서는 “시민권은 본래 안팎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시민인 자와 시민이 아닌 자가

구분된다. 그러나 시민성은 배제된 자를 시민으로 포용하는 문제, 적을 친구로 만

드는 문제는 열려 있다.”(57쪽)고 하셨지만, 저로서는 (애초에 citizenship이라는 하

나의 단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인) 시민성과 시민권을 그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

을지, 즉 시민성을 시민으로서의 소속이나 권리라는 사안과 분리하여 사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으

리라 봅니다. 실제로 ‘배제된 자를 포용’한다거나 ‘열려있다’고 하신 이양수 선생

님의 서술 자체가 시민성에도 여전히 배제와 포용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암

시하는 듯합니다.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두고 이 텍스트가 인권과 시민권을 명

시적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이후 시민권이 인권을 사실상 대체하게 만들었다는 비

판들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라는 개념이 (개방 정도는 차이가 있겠

으나) 가령 ‘인간’이나 ‘인민’ 개념과 비교하여 어쨌든 일정한 경계를 내포한다면

이 부분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성 뿐 아니라 시민권

의 범주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권리라는 ‘몫’에서 배제

된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계

속해서 ‘몫을 갖지 못한 자’로 규정하는, 그리하여 시민성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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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몫을 요구하는 사태를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배제’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난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의 덕목을 요구받으면서도 실제로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

권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열려있고자 하는 노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경계를 내포

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시민정치는 ‘정치’ 자체로부터 멀어질 위험도 있다

는 생각입니다. 최근 일부 이론가들 사이에서 정치가 자기 이해나 당파적 이해의

조정과 관리 업무에 스스로를 한정하면서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

고 있는데, 저로서도 이해관계의 조정기제 자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배제가 우연이나 사회적 미성숙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적대의 구조에서 나온다

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돌이켜보면 시민적 가치와

덕목을 체현한 시민들의 실천이라는 측면도 중요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권

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몫을 갖지 못한 ‘비시민’으로서의 자기주장도 민주주의

적 정치에 중대한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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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지구화담론의 이정표 / 이수훈 : 데이비드 골드블라트·데이비드 헬드·앤터니 맥그루·조너선 페

라턴,[전지구적 변환]

⦁마르크스의[자본]에 보내는 오마주 / 배인철 : 로버트 브레너,[붐 앤 버블]

⦁현대의 역설과 다중의 자율적 삶 / 이승준 : 조정환, [지구제국] [21세기 스파르타쿠스]

⦁계급정치에서 대중정치로? / 유철규 :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미래를 위한 기억의 정치학 / 김정훈 :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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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2003년 하반기 

권두언 ⦁제국 파시즘과 ‘허약한 참여’의 정부 : 시민사회 동력의 재구축을 위하여 / 이병천·홍윤기

시론 ⦁자본과 전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민중이 감수하는 과제 / 김진균

좌담 : "불안의 제국, 여성의 평화"

⦁이김현숙·정현백·구갑우·이대훈(사회)

주제기획 : 정전 50년 : 제국의 위협과 한반도 평화

⦁부시독트린과 미국 일극패권체제 : 양대전쟁, 대량살상무기, 반테러전쟁 / 서재정

⦁21세기 한반도의 새 기획 :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허브로 / 정욱식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 평가와 전망 / 이철기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본 한국 반전평화운동 / 황인성

⦁우리의 쇄신 : 전쟁 이후 새로 거듭나는 유럽을 위하여 / 위르겐 하버마스 작성 / 자크 데리

다 공동성명 / 나종석 번역 / 홍윤기 교열·주석

특집 :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자치

⦁21세기, 왜 지방분권이며 향부론인가 / 강형기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내재적 비판 / 조형제

⦁시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 하승수

⦁현 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 '위기의 지방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 김

제선

동시대 논점 : 참여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국가의 정상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급진화 / 조희연

⦁'새로운 민주화'와 참여정부 :참여정부 출범 100일 진단과 전망 / 홍성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 한국형 '제3의 길'의 난관, 동요 그리고 가능성 / 이병천

참여사회 구상

⦁장애운동의 깃발 :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 유동철

⦁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

최한수

시민정치론

⦁칸트의 시민정치론 : '비판적 시민'과 참여민주주의 / 김석수

⦁민중, 시민 그리고 다중 : 탈근대적 주체성의 계보 / 조정환

⦁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 최 현

시민운동 현장

⦁세계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쟁점 :반전평화운동과 반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 이성훈

⦁최근의 교육위기사태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 / 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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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2004년 상반기 

논단 ⦁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진방

⦁세계화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 재벌강화론 비판 / 장시복

북리뷰 ⦁테러시대에 철학하기 :문명의 제국 안에서 문명의 경계선을 생각함 / 홍윤기

⦁담론의 차원에 머무는 지방분권 논의 :이론의 혁신이 필요하다! / 하승우

권두언 ⦁다중적 시민정치와 시민국가의 전망 : 시민의 민족적 지평,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공공영역의

중첩적 진화 / 이병천·홍윤기

특별기고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저항 : 반세계화, 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조희연

주제기획 : 시민정치, 국민 그리고 세계시민

⦁문제제기 : 세계화시대 시민국가와 다중적 시민정치를 위하여 / 이병천

⦁민족과 서로추제성 / 김상봉

⦁재일동포의 민족체험과 민족주의 / 윤건차

⦁시민과 국사:'고수'와 '해체'사이 / 정용옥

⦁근대국가와 시민권 / 최현

⦁국익과 계급 / 김윤철

⦁국익과 보편윤리/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 최연구

⦁여성과 국민만들기 / 정현백

⦁시민운동와 민족성과 세계성 / 이정욱

⦁시민은 어떻게 애국하는가:민족과 인류의 실천적 매개자로로서 시민과 '시민'의 경계관통적

실존방식 / 홍윤기

특집 : 한국 자본주의 개혁논쟁

⦁재벌개혁 :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김성조

⦁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장하준

동시대 논점 : 돈으로 읽는 국가의지

⦁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 이재은

⦁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 오관영

⦁사회적 투쟁현장으로서 조세 : 노무현정부 조세정책과 시민운동 / 이문영

시민정치론

⦁헤겔의 시민사회론 : 시민사회의 이중적 성격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 김준수

⦁시민권과 젠더 / 오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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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2004년 하반기 

세계의 창

⦁신입헌주의와 규율적 신자유주의 / 스티븐 길, 박대원 옮김

시민운동 현장

⦁지역권력과 지역시민운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 금홍섭

⦁생활 속의 평화 :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의 자기이해 / 이수효

⦁‘다툼의 역동성’ :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사례분석 / 홍일표

⦁과학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 : 그 특징과 NGO의 참여사례 / 한재각

⦁언론개혁론과 참여정부 : 필연적인 그리고 불안한 공조 / 유선영

북리뷰 ⦁제국논쟁과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 : 관념적 급진주의에서 비판적 역사주의로 / 이병천 : M.

Hardt and A. Negri, Empire, G. Balakrishnan, Debating Empire, L. Panitch and c. Leys eds.,

The New Imperial Chanllenge

⦁시민사회와 NGO: 현상기술에서 정치과정 분석으로 / 정태석 : 권혁태 외 지음, [아시아의 시

민사회 : 개념과 역사]; 조효제 편, [NGO 시대의 지식 키워드 21]

권두언 ⦁미래로서의 과거 또는 대한민국 역사의 생환 : ‘구태의연한 새로움’을 진정한 새로움으로 변

화시키는 법 / 이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공화국과 시민

⦁공화국의 육신 : 시민적 앙가주망과 국민주권의 활성화 / 홍윤기

⦁공화국과 자본주의 :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 이병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 박홍규

⦁민주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 바이마르공화국 법치주의 논쟁의 교훈 / 정태욱

⦁혁명의 시대와 시민적 주체형성의 공간 : 파리코뮌 시기 민중클럽활동을 중심으로 / 현재열

특집1 : 탄핵 이후 한국사회와 시민사회운동

⦁대통령탄핵과 현행 헌법체제 : 허점과 제언 / 임지봉

⦁탄핵무효운동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김민영

⦁17대 총선 결과와 정치사회학적 의미 / 윤상철

⦁17대 총선과 시미운동: 변화된 ‘사회적 기회구종’와 운동레퍼토리 혁신의 한계 / 홍일표

⦁대구지역의 시민사회운동 / 윤종화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운동 / 김강렬

⦁탄핵, 촛불, 총선,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 정태석

⦁전환기의 한국사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회운동 /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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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2005년 상반기 

특집2 : 한국 자본주의 개혁 논쟁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 이찬근

⦁재벌개혁 논쟁과 스웨덴 모델 /신정완

시민운동 현장

⦁새만금, 어떻게 풀 것인가 / 조태경

시민정치론

⦁왈쩌의 복합평등론과 다원적 공동체주의 / 오현철

세계의 창

⦁사회공화주의적 소유 -윌리엄 H. 사이먼 / 서익진 옮김

⦁무장한 세계화 : 21세기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클라우드 세르파티 / 현영미 옮김

권두언 ⦁문순홍, 처음으로 돌아간 영혼, 처음처럼 품어야 할 우리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 이병천·홍

윤기

주제기획 : 위기 이후의 위기: 경제의 논리와 삶의 논리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 이병천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되는 일? / 강수돌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 조혜경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 이정우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농당의 대안 / 장상환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 이근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 임원혁

⦁노동시장에서 본 사회해체, 그 단면과 해법 / 박태주

⦁농업 · 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 박진도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정책대안 / 조홍식

특집 : 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탈식민주의와 시민적 주체성의 진보

⦁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 김상봉

⦁'우리의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상봉의 시도에 부쳐 / 장은주

⦁우리, 어떻게 나르시스의 꿈을 넘을까?: 세계화시대에 '유교적'여성주의를 말하는 어느 여성

철학자의변명 / 김세서리아

⦁'우리의 철학'과 '모두의 철학' 그리고 '우리 안의 타자'철학 / 박구용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나르시스의 꿈' /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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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2006년 상반기 

⦁민족과 탈민족: 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 정세근

동시대 논점 : 민주노동당이 말한다, 민주노동당을 말한다

⦁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길을 묻는다 / 장석준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1년 / 이태호

시민운동 현장

⦁지역운동과 서울시민포럼 / 김정훈

⦁전환기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운동 / 나효우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연대의 전망 / 이광수

시민정치론

⦁리쾨르의 정의론 / 이병천

⦁리쾨르의 롤스 비판 : 우너초적 입장과 분배정의 비판 / 이양수

⦁사랑과 정의 /폴 리쾨르(최현 옮김)

논단 ⦁신행정수도의 이상과 현실 : 국가균형발전인가, 토건국가의 확장인가 / 홍성태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동학 / 김호기·최성수

북리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 윤상우 : 신장섭·장하준 지음, [주식회사 한

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론, 그 가능성과 한계 / 이덕재 : 개빈 켈리, 도미니크 켈리, 앤드루 갬

블 외 지음, [참여자본주의]

권두언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는 것’ : 새로운 시민민주공화국을 위한 성찰과 새 희망 만들기 / 이

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해방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권두논문 ⦁해방 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 :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 최장집

1부 역사 ⦁식민지 유산과 대한민국 / 허수열

⦁모호한 출발, 저당 잡힌 미래, 발목 잡힌 역사 / 정용욱

⦁한반도분단과 대한민국 / 박순성

⦁반공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 이병천

⦁'87년 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 그 원인과 대안의 탐색 / 조희연

⦁해방 60년,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민주주의 / 이광일

⦁해방 60년, 지연된 정의와 한국의 과거청산 / 김동춘

⦁지구화 국면의 세계화와 21세기 대한민국 / 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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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2006년 하반기 

⦁미국과 대한민국 / 김민웅

⦁북한과 대한민국 / 김근식

2부 좌표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 김상봉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1945 ~ 2005 / 김호기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 정태욱

⦁보수주의의 뒤틀린 역사와 전망 / 정해구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 가능성 / 신정완

⦁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 민주적 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 홍기빈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 박명규

⦁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 홍성태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넘어 : 개인과 차이, 연대의 감수성으로 / 오장미경

⦁풀뿌리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에 도전하다 / 하승우

시민정치론

⦁1871년 파리코뮌과 시민사회 :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채진원

권두언 ⦁과거와 미래 사이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말과 새로운 6월의 교차점에

서다 / 이병천·홍윤기

권두시론 ⦁전환기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진로에 대한 고민 / 임종대

주제기획 : 지역, 권력, 민주주의

⦁지역과 민주주의 / 홍성태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 / 장수찬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 마산지역 토호세력의 뿌리 / 김주완

⦁지역언론, 지역민주화의 걸림돌 ― 대구지역의 경우 / 허미옥

⦁태백지역의 시민운동과 지역정치 / 원기준

⦁개발정치로서 이명박 서울시정 / 조명래

⦁자치민주주의 모델로서 부안적 정치구성의 실험 / 고길섶

특집 : 한미 FTA의 충격과 한국사회의 미래

⦁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 최태욱

⦁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 유태환

⦁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 장화식

⦁제국의 시대인가, 제국의 황혼인가 - 한미 FTA를 둘러싼 정세에 관하여 / 이진경·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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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2007년 5주년 기념호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하여 /대니 로드릭, 번역 레베카 김, 해제 이병천

동시대 논점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지방선거 : 6월 항쟁을 넘어서 / 정대화

⦁시민운동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약간의 논리연습 / 우석훈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비판적 검토 / 김영태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거짓말과 진실 / 박정은

특별기고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이병천

연속기획 : 한국 자본주의 개혁논쟁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이정환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장승규

서평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 김은경 : 이해영 지음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민주 대 반민주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찾아서 / 채진원 : 주성수 정상호 엮음 [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문순홍의 정치생태학 / 오수길 : 문순홍 지음 [생태학의 담론],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권두언 ⦁평화의 국가, 공공의 국가 : 다시 광장의 진보로 가는 길 / 이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안보국가를 넘어 평화국가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 구갑우

⦁평화국가 만들기와 시민사회 운동 / 이태호

⦁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 중급 평화국가론의 모색 / 조성렬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성찰 / 백영서

⦁평화인지와 평화능력 : 소통적 평화주의를 위한 시론 / 홍윤기

참여사회포럼 : 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이기호, 이태호, 유정길, 이상훈, 전성환, 정경란, 한재각, 서보혁, 한홍구

특집 : 한미 FTA, 갈림길에 서다

⦁기로에 선 한미 FTA / 이해영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성격과 위험성 / 홍기빈

⦁누가 FTA 조문을 통제할 것인가 / 송기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 박상표

동시대 논점 : 시민사회운동 논쟁

⦁위기의 노동운동 / 박원석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1차 포럼 107

제11호 2007년 상반기 

⦁거버넌스 실험 : 개혁 카르텔로의 고착화 / 이재영

시민운동현장

⦁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 이재근

⦁용산 미군기지에서 용산 생명의 숲으로 / 홍성태

시민정치론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 리차드 대거

세계의 창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함의와 한국정치 / 최연혁

⦁이슬람의 관점에서 본 지구화의 정치와 경제 / 찬드라 무지파

서평 ⦁과거의 생환, 자학과 자만 사이 : 권태준의 뛰어넘기가 뛰어넘지 못한 것 / 이병천 : 권태준

지음《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슬프고도 빛났던 나날들” 쿠바 미사일 위기 해소 이후의 위기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 안

병진 : Blight & Brenner 지음 《 Sad & Luminous Days 》

⦁자유주의를 넘어선 자유주의적 시티즌십 / 이세형 : Keith Faulks 지음《 Citizenship 》

권두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 세계화시대 시장화 대 공공화의 투쟁, 모두의 '대한 민주공화국'

을 위하여 / 이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공공성,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 저항에서 구성으로

⦁공공성과 한국사회 / 신진욱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 신정완

⦁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 조희연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 오건호

⦁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 노동없는 민주주의? / 최현

특집 : 두 개의 대한민국, 공간의 일극화와 삶의 양극화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 그 현실과 쟁점 / 정준호

⦁대수도권론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 변창흠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강현수

⦁역사적 시각에서 본 도시의 폐쇄성과 도농 대립 : 유럽을 중심으로 / 이성재

⦁우리에게 농업이란 무엇인가? / 우석훈

대안모델논쟁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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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2007년 하반기 

의 함의 / 양재진·조아라

⦁베네수엘라의 신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김달관

동시대 논점 : 거리의 정치학

⦁집시법, 그 본원적 폭력 / 한상희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 / 안진걸

논단 ⦁한국 사회에 부는 사이렌의 노래 - FTA / 남희섭

⦁원자력문화재단의 활동과 문제 : 생태민주적 전환의 관점에서 / 홍성태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의 성장과정과 전략 : 이념·사람·조직 을 강화하라 / 홍일표

서평 ⦁복지국가의 새로운 공공철학 / 강신욱 : 시오노야 유이치 지음[경제와 윤리 - 복지국가의 철

학]

⦁우리가 진 빚에 대한 회상과 감사 / 서정혁 : 김상봉 지음 [서로주체성의 이념 : 철학의 혁신

을 위한 서론]

권두언 ⦁전환의 길목에서 : 저물어 가는 민주화 20년, ‘국민성공 시대’가 오는가 / 이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관료 동맹과 공공성의 위기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 신진욱

⦁금융엘리트의 독주 : 금융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 홍기빈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 장화식

⦁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 서준섭

⦁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 / 윤태범

특집 : 삼성 이건희 제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이데올로기 / 홍성태

⦁‘삼성왕국 지킴이’ 자처하는 언론 / 박진형

⦁자료 _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하여 / 전국철학앙가주망네트워크

시민경제론

⦁상호성과 시민경제론의 두 흐름 : 새 정치경제학과 행복 경제학 / 이병천

⦁시민경제론 논쟁 / 피에르 루이지포르타 엮음

대안모델 논쟁

⦁어떤 복지국가인가 : 한국복지정책의 과제와 사회투자전략 / 윤홍식

시민운동현장

⦁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 하승수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1차 포럼 109

제`13호 2008년 상반기 

⦁참여연대, 민생에 뛰어들다 / 이경미

동시대 논점 : 2007 대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

⦁2007 대선과 진보개혁진영을 향한 성찰적 제언 / 정상호

⦁CEO정치론 논쟁의 재검토 :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 안병진

논단 ⦁석유 정점과 한국경제의 생태적 전환 / 박승옥

⦁식량주권과 식품안전 / 박상표

서평 ⦁직접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하승우 :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직접행

동》

⦁자유의 조건 / 김동규 : 퀜틴 스키너 지음《퀜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외

권두언 ⦁보수 시대, 그리고 정치의 휘발성 : ‘진보의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 이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신보수 시대를 말한다 : 성립 조건과 성격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불평등 체제 / 신광영

⦁한국사회는 보수화되었나? : 의식과 이념의 변화 / 한준

⦁뉴라이트의 등장과 보수의 능동화 / 윤민재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과 다가올 위기들 / 우석훈

⦁이명박 정부 시대, 금융 빅뱅과 한국경제의 운명 / 이종태

특집 : 신보수 시대,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시민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혁신의 과제 / 이태호

⦁정당개혁론의 재성찰 : '시민참여 책임정당'의 길 / 정상호

⦁좌담_ 18대 총선 평가와 진보의 새 길 찾기 / 구갑우 김민영 안병진 장석준 정상호

세계의 창

⦁일본 보수의 장기집권은 왜 가능했나 : 55년체제의 역사와 한국에 주는 함의 / 김용복

⦁미국 민주당과 자유주의ㆍ진보 세력의 부활? : 재창조를 위한 긴 여정 / 홍일표

⦁일본 보수의 장기집권은 왜 가능했나 : 55년체제의 역사와 한국에 주는 함의 / 김용복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인종문제에 대한 연설 : 문화인종적 다원주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 이

충훈

⦁서브프라임 사태와 거품의 붕괴 :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알리다 / 조혜경

⦁아시아포럼_한국에게 아시아란 무엇인가 / 박승우, 김기석, 백영서, 이남주, 이재현, 조희연

시민운동현장

⦁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 박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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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2008년 하반기 

시민정치론

⦁롤스의 시민정치론 : ‘무지의 베일’ 이라는 단서 / 김상준

참여사회포럼 : 숭례문, 한국사회에 말을 걸다

⦁숭례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문화재 복원의 방향 / 양윤식

⦁토론 숭례문, 한국사회에 말을 걸다 / 이병천, 양윤식, 송도영, 조민재, 홍기빈

서평 ⦁대처리즘의 교훈 : 그람시적인 너무나 그람시적인 / 지주형 : 스튜어트 홀 저, 임영호 역 [대

처리즘의 문화정치]

⦁제3의 길 신노동당, 오독과 베끼기를 넘어 / 김보영 : 기든스 저, 김연각 역 [이제 당신 차례

요, Mr 고든 브라운]

⦁멸종 위기의 서양 늑대와 양치기, 뒤늦게 나타난 자본주의의 종말 / 박승옥 : 엘마 알트파터

저, 염정용 역 [자본주의의 종말]

⦁‘창조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 / 이희영 : 한스 요하스 저, 신진욱 역 [행위의 창조성]

권두언 ⦁권력 경색, 거품 붕괴, 역사 낙태, 제국 변모－지금 좌표는 있는가－ / 이병천·홍윤기

주제기획 : 대한민국사의 재인식 : 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48년 체제의 특성과 유산 / 박찬표

⦁미완의 프로젝트－48년 체제와 대한민국 / 이국운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기원 / 서희경

⦁'건국 60년' 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심각한 '건국 60년'－ / 한

시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미국 / 박태균

⦁진보 좌파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 장석준

특집 : 촛불, 새로운 시민사회를 상상하다

⦁위험사회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 홍성태

⦁촛불이 민주주의다 / 오현철

⦁시장권력에 맞서 공공성 연대운동으로 / 오건호

⦁2008년 촛불과 네트워크형 시민운동 전망 / 송경재

⦁촛불에 남겨진 뜨거운 감자, 정당정치 / 고원

⦁패배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 / 정상호

동시대 논점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내우외환 위기와 한국경제의 진호: MB노믹스의 위협과 그 너머 / 이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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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2009년 상반기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 / 이재은

⦁신자유주의 금융모델의 종언과 한국의 금융허브 전략 / 이종태

⦁21세기 초반 미국과 세계: 위기에 빠진 '미국의 세기' / 구춘권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 비판 / 장상환

⦁좌담 :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 한국경제의 길을 묻는다 : 이병천, 장상환, 문진영, 이정우, 전창

환, 정성진, 조원희, 홍종학

논단 ⦁2008년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 김상준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과 민주주의－위임민주주의와 파시즘 사이－ / 이광일

시민운동현장

⦁촛불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안진걸

⦁시민사회운동,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10 대응을 중심으로－ / 김태근

⦁좌담 :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진욱, 민경환, 박근용, 이

호중, 한상희

시민정치론

⦁촛불 광장에서 아렌트를 만나다 / 김선욱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론－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교육>과 <공교육>의 이념 / 김재홍

서평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한다] / 안현효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 김기협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송태수

권두언 ⦁새 6월의 정신으로: 불통 정글을 넘어, 소통 상생의 대한민국으로 / 홍윤기· 이병천

권두시 :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며

⦁“죽음으로 하는 말” / 청화

주제 기획 : 위기 시대 성찰적 진보의 길

⦁보수우위 시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새 활로 / 김민영

⦁추모 열기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비주류 서민 대중정치’의 가능성과 과제” / 정상호

⦁좌파의 위기, 위기의 정치 - 복지연합으로 나아가자!” / 이재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적 대안 / 홍헌호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진보 보수 개혁의 병진 /김대호

⦁한국 진보진영의 대안적 경제발전전략 검토 /신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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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운동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의 성찰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 노대명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 전략 / 장원봉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 -평가와 새 방향 / 박찬임

⦁사회적 기업과 지역시민사회 -전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원

동시대 논점 : 용산 참사로 본 도시재개발 문제

⦁뉴타운 문제의 이해와 근본 대안 / 김수현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강제철거현장이 말하는 것 / 김남근

대한민국사 논쟁

⦁나라 우습게 아는 지식인, 대중이 우습게 본다 / 주대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민주적 애국주의’의 가능성과 필요 / 장은주

시민운동현장 : 한국과 일본

⦁경실련의 부동산 운동 / 윤순철

⦁일본시민운동의 통섭 -상황과 교훈- / 김경묵

세계의 창

⦁해제 / 홍일표

⦁오바마 리더십, 왜 흔들리나? / 안병진

⦁위기와 희망 사이에 놓여 있는 오바마의 미국 / 존 페퍼

⦁탱크에서의 사고 -정치적 아이디어의 사회 생태학적 변화- / 제프 멀건

⦁<참여사회포럼> 토마스 그레벤-세계 경제위기와 유럽 노동운동

시민정치론

⦁해제 / 강병호

⦁노동과 인정(認定) -새로운 관계규정을 위한 시도- / 악셀 호네트

서평 ⦁신자유주의 시대의 해부, 역사로부터 대안을 구하다 / 유철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찾아서 / 신병현

⦁사회투자전략, 조건부 동의하나 실현가능성 있나 / 남찬섭

⦁인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해 왔나 / 정해구

⦁보편주의적이고 절차적인 정의를 넘어서 / 한승완

⦁정치의 부활 /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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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2009년 하반기 

권두언 ⦁불통권력의 불안정, 진보 희망의 좁지만 넓은 문 / 이병천·홍윤기

특집 : 시민정치와 새로운 진보

⦁시민정치와 진보의 미래 : 공화국의 생환을 위하여 / 이병천

⦁진보의 혁신과 시민정치 / 신진욱

⦁양극화와 전환기의 한국 사회 : 시민정치에 대한 한 제언 / 김보영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정권교체 / 나일경

⦁미국 진보 정치 부활과 그 시사점 / 안병진

현장 ⦁쌍용자동차77일 : 끝날 수 없는 투쟁 / 정재은

⦁제주 주민소환운동 : 아직 진행 중인 현장 / 김아현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의 경과와 의의 / 이재근

논쟁 : 애국주의와 진보

⦁‘헌법 애국주의’, 자신이 구성하는 정치공동체에 애정을 갖는다는 것 / 김만권

⦁한국 사회와 애국심 :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검토 / 조계원

⦁‘민주적 애국주의’에 대해서 / 권혁범

시민문화 ⦁2009년, <해운대>로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며 대중문화를 생각하다 / 변영주

⦁꿈을 살아가는 인문학 공동체 / 박용준

⦁감시를 넘어 소통으로 / 조광제

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한계와 과제 / 허선

⦁공공투자사업의 관리제도 개선 방안 / 심상달

서평 ⦁참여사회포럼 : 대화#1 공동체론, 화해와 통합의 사회정치적 기초 : 박호성 [공동체론]

⦁운동정치에서 정당정치로 / 윤평중 : 최창집 [민중에서 시민으로]

⦁우리는 미지의 타자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중인가? / 이홍균 : 김상준 [미지의 민주주의]

⦁지역주의 담론구조에 대한 치열한 비판 / 김만흠 : 박상훈 [만들어진 현실]

⦁‘어째서’중도며‘어디가’변혁인가 구갑우 :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경계를 성찰하는‘탈/민족주의’ 이나영 외 :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독자 소리

⦁새로운‘시민’에게‘세계’로의 진입을 허하라! / 조홍진

⦁다시 창간 정신으로 / 염경형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의견 / 추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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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2010년 상반기 

권두언 ⦁‘6․2시민선택’ 보수반동 역주행 패퇴시킨 민주적 시민역량 : 평화·민주·복지의 대한민국으로

가자 / 이병천·홍윤기

특집 : 연대의 도전 그리고 활로

⦁우리는 왜 지금 연대를 필요로 하나 : 친복지연대를 꿈꾸며 / 윤홍식

⦁연대와 사회결속: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 / 홍윤기

⦁한국, 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어렵나 / 남찬섭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 / 이병훈

⦁시민 운동과 연대의 과제 / 김병권

⦁분단 극복의 유일한 길 : 연대과 협력 / 정영철

동시대 논점 : 친환경 무상급식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이제 ‘차별없는 행복한 밥상’을 차리자 / 김선희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 조흥식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과제와 10대 목표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운동본부

현장 ⦁한국 자본주의 탐욕의 상징, SSM을 어찌해야 하나 / 안진걸

⦁팔당 유기농에 손대지 마라 ! / 서규섭

논쟁 : 애국주의와 민주공화주의

⦁과연 공화국만으로 충분한가 : 애국주의 논쟁을 되짚어 보아야 할 이유 / 서동진

⦁민주적 애국주의와 민주적 공화주의 : 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 / 장은주

시민문화 ⦁우상의 황혼 : 한국사회에서 아이돌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 문강형준

논단 ⦁빈곤의 실상, 빈곤을 이기는 힘 / 안수찬

⦁세계경제위기, 수출 제일주의 아닌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돌파해야 / 조태근

⦁국가 재정 건전성: 공짜는 없다 / 강병구

참여사회 포럼: 대화#4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수도권 1,164개 동네의 모든 것!

서평 ⦁민주주의 식탁 위에 ‘진보’가 오르다 : 진보의 재구성에서 진보의 재집권까지 / 김두수

⦁복지를 다시 생각한다 / 조흥식

⦁2010 평화백서, 평화의 바다로 가는 물줄기들의 이야기 / 이남주

⦁인권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사법부의 역할 / 홍성수

⦁‘타자’와 헌법 / 장철준

⦁서비스 사회와 감정의 상품화 / 김경희

⦁철학, 더럽지만 포기할 수 없는... /서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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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2010년 하반기 

독자 소리

⦁대중적이면서 전문적인 잡지가 되라: 혁신준비호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_/송은희

권두언 ⦁새 땅과 헌 땅이 갈라진다. 복지국가와 공동의 나라라는 도전 앞에서 : 시대 물결과 정치

능력간의 간극/ 이병천 홍윤기

특집 : 시민적 연대의 모색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연대 / 윤홍식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성 / 조흥식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의 조건에 대하여 / 윤영삼

⦁스웨덴 연대임금정책의 정착과정과 한국에서 노동자 연대 강화의 길 / 신정완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 독일의 일자리 정책 : 내적 유연화를 통한 위기대응과 한국에 주는 함

의 / 박명준

현장 ⦁천안함 사건 전후 남한의 군사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 이태호

⦁불법인 사람은 없다: 이주노동자라는 ‘사람’과 강요되는 ‘불법’/ 최현모

⦁상지대 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비리사학 문제 / 박거용

좌담 : 미국의 진보와 보수 – 사상적 기원, 역사, 그리고 전망

⦁존 줌브루넌 , 이병천, 이세형

시민문화 ⦁미술, 마을을 꿈꾸다 / 안태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대중음악과 TV: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의 대중음악 / 차우진 문화평론가

⦁<슈퍼스타 K2>,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펙타클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논단 ⦁G20, 신자유주의의 반성인가 복구인가?: 금융개혁안을 중심으로 /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안의 전태일, 그리고 기억의 정치 /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불균형한 인식 구조와 부족한 정책 역량 :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경제-복지-재정’ 정책 인

식조사 결과 /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참여사회포럼 : 대화#5 한국의 정치철학자들,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지다

⦁홍윤기 , 박동천 , 배병삼 , 장은주 , 정원규

서평 ⦁인권의 철학: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진보의 철학 / 정태욱

⦁‘법의 지배’와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와 맺는 길항관계 / 박근용

⦁언론인들을 위한 기도서 / 박경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다 /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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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2011년 상반기 

⦁집은 인권이자 희망이다 / 이주원

⦁무엇이 청년들을 거리로 이끌었나? / 하승우

⦁학살의 기억,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김정인

권두언 ⦁5월의 이성과 광기, 새 6월의 ‘희망버스’를 타자 :보편복지와 생태평화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

/ 이병천 홍윤기

특집 : 복지국가와 한국형 복지동맹의 모색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 김영순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 / 은수미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 : 유럽의 경험과 비교 / 신진욱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정치동맹 / 이상이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사회연대운동 / 박원석

좌담 :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김기식, 김태현, 박원석, 손석춘, 신진욱, 이상이

동시대 논점1 : 일본원전 재앙과 위험사회의 도래

⦁후쿠시마 원전참사와 일본 시민사회의 분기점-공생사회의 길인가, ‘악마의 맷돌’로 가는 길인

가 / 마루야마 시게키

⦁후쿠시마 이후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 김혜정

동시대 논점2 : 아랍시민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튀니지, 이집트의 시민혁명과 소셜미디어 / 이항우

⦁아랍 시민혁명과 미국의 중동 전략 : 석유 이권과 이스라엘 안보의 두 축으로 돌아가는 미

미의 이중 잣대 / 김재명

시민문화 ⦁인문학습공동체의 증가현상을 보는 시각 / 이명원

논단 ⦁시민공화국과 자치의 이념: 이소노미아 전통을 다시 생각한다. / 이양수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깊은 개방의 덫과 남은 과제 / 남희섭

⦁이명박 정부 시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변화 / 좌세준

⦁유권자운동의 진화 : 시민사회의 선거개입전략은 어떻게 변했나/ 황영민

참여사회 포럼- 대화# 낱낱해부 대한민국 금고, 꼼꼼탐색 대한민국 재정

⦁오건호, 황성현

서평 ⦁시장경제학의 대실패, 고전의 숲에서 새 길 찾기 / 이병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론?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상 / 안병진

⦁상식, 중도의 힘 /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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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2011년 하반기 

권두언 ⦁거대한 변화와 시민정치 : 흔들리는 대세와 ‘포스트-87’체제 새판 짜기 / 이병천·홍윤기

특집 : 노동, 복지 그리고 시민적 연대

⦁‘노동 있는 복지국가’: 논리, 역사, 전망 / 고세훈

⦁한국노동운동과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연대 전략 / 이상호

⦁복지국가의 길: 두 개를 하나로! / 은수미

⦁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 / 장귀연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최영기

현장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 이형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 / 김아현

논단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발명품, 그리고 공간의 정치 : 서울역 야간노숙금지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준호

문화 ⦁예술가의 삶과 시대적 우울 / 양정무

산문 ⦁‘탕췬잉, 여성권리, 신해혁명’ / 조효제

서평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비정규직: 효율성의 위기와 통합성의 위기 / 전병유

⦁보편적 근대성과 상관적 근대성의 길항 / 김미정

⦁지젝의 양분화된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 비판 / 박영도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참여사회연구소 02-764-9581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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